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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

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소위 6.28조치)을 시행하여 공장, 기업소, 협

동농장의 자율적 경영관리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농업분야에서 협동농

장 재량권 확대와 영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러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개혁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시도했던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

제 내의 개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

도의 확대를 비롯한 시장경제 제도의 기본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는 한 성공

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적 초기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경제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

이 공존하므로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암시

장에서의 환율 급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체제전환 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을 선진국, 중진국,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분류하여 경제 단계별 경

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 단계

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고민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에서 설정해야 

할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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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통일부 김시운 과장, 기획재정부 나원창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이 석 연구위

원,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체제전환 연

구에 대한 열기가 다소 사그라졌지만,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연구하는 데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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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

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

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

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

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

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

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

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

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

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

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

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

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

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

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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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

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

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

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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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한은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1990년대에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소 회복추세를 보였으나 여전

히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여

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즉 연성제

약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행정가격으로 인해 재화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가격왜곡, 공유재산으로 인한 무임승차,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혁신과 동기부여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다.1) 북한 

당국도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에 들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2년 김정일에 의해 추진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앞서 언급한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였다. 당시 이

조치는 과거 북한의 계획가격을 현실화하고, 임금과 환율을 조정하였으

며, 재정과 금융, 농업, 기업, 상업 및 유통, 대외경제관계를 포함한 광범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기존 암시장을 공식시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군부와 기득권층의 개혁조치에 대한 반발로 개혁을 추진해

온 박봉주 총리가 실각하였고, 이후 시장억제조치로 2010년까지 경제개

혁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5월에 들어서는 시장통제를 다시 

완화하였고, 2011년 12월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방면에서 과거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유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 문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정책, 체제전환정책 등에 대

한 구체적 논의는 정형곤(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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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2년 4월 한 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 인민들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북한

의 방송매체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보도하

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상기 발언 이후 북한 당국은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을 병진하는 새로운 전

략노선을 제시하였고,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당한 노선이라고 선전

하고 있다.2)

북한 당국은 병진노선과 함께 2012년에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6.28조치)을 시행하면서 단절되었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이

어가고 있다. 또한 6.28조치의 일환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자율적 

경영관리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3) 농업분야에서는 협동농장

의 재량권 확대와 영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혁조치 및 법제 개편을 추

진하였고, 포전담당제와 같이 협동농장의 작업단위를 축소하였으며, 자율

처분권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분조의 규모를 3~5명으로 줄이고 초과수

확물에 대해서는 70 : 30 정률제 시행을 통해 70%에 대한 현물분배 등을 

허용하였다.4) 농업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개혁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

담당제를 실시5)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동농장 말단조직의 책임자인 분

2) 김정은(201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 (3월 31일)

3) 󰡔조선신보󰡕(2013a),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완성을｣. (5월 15일)

4) 6.28조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으며, 조치의 내용은 국내외 언

론보도를 참고하여 작성. KIEP가 여러 방면에 걸쳐 확인한 결과, 70 : 30 정률제에서 70%
는 경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북한은 6.28조치 이후 분조관리제하에서 포전담당제 실시를 강조하고 있고,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포전을 담당하는 규모가 3~5명 혹은 4~6명으로 일반적인 한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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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6) 앞에서 언급한 김정은 집권 이

후 취해진 경제개혁조치는 2001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달리 공

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개혁조치가 북한 전역

에서 실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건상 농장, 기업소 등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경제개혁 관련 규정 및 조직개편도 이루어지

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내각보다 당과 군이 경제사업에서 더 큰 권한

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2012년부터 내각의 경제관

리 권한을 강화하였고,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

해 경제개혁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7) 내각중심제 강화에 

따라 내각부서 수가 1998년 9월 31개에서 2014년 현재 42개로 확대되

었다.

김정일 시대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함께 취해진 암시장의 공식

시장화로 시장이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발전하였고, 2009년 한때 화폐개

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이 통제된 적도 있었으나 2010년 5월부터 

다시 시장이 허용되면서 중앙계획체제의 빈 공간을 시장부문이 보충하고 

있다. 북한경제에서 공식경제보다 비공식경제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

수와 유사해 이것이 가족영농제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상반되게 KIEP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 포전을 담당하는 수는 일반

적인 한 가족의 수이나 가족인 경우 분리해 배치하기 때문에 가족영농제가 아니라는 주

장도 있다. 북한의 포전담당제가 중국식 가족영농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식량증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농업에 집중하는 면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양호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분조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북한 측 주장)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량

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적 성과도 농업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7) 󰡔조선신보󰡕(2013d), ｢사회주의 원칙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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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시장의 규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8) 경제

적 인센티브 강화, 연성예산 제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평등

분배에서 개별 실적에 따른 분배방식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9) 공장과 기

업소에서도 재투자, 근로자 복지, 성과급 등에 사용되는 기업이익 유보분

의 확대와 계획 외 생산ㆍ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특히 독립채산제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입이 있는 기업과 산

업단위는 우선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한 후 독립채산제로 이행할 계획이라

고 알려지고 있다.11)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해 대형 광산이나 제철소 등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체적인 수출입 권한과 투자 유치를 비롯한 대외업

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 기업운영자금도 재정이 아

닌 은행대출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ㆍ금융부문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대외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2013년 5월에

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11월에는 13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8) 정형곤, 김병언, 이 석(2012).

 9) 󰡔노동신문󰡕(2013), ｢질 제고에서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 (7월 14일)

10) 공장ㆍ기업소ㆍ농장의 지배인에게 20% 범위 내의 인원 운영 자율권 및 재료구입 권한 

부여, 기업수익 자율처분(재투자ㆍ임금지급 등) 및 자체 생산품 시장판매 허용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2004년 4월 재정법 제30조 개정, 기업소 구분 시 반독립채산제를 추가하였다.

12) 󰡔연합뉴스󰡕(2013), ｢북한, 기업 독립채산제 전환 가속화｣. (10월 10일)

13)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었으나 ｢중앙은행법｣ 제28조(금융

기관의 대부)에 의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대출하도록 하고 기관 및 기업소

에 대한 대출업무는 상업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상업은행법｣ 제23조에는 “상업은

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은 사실상 실행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졌다. 양문수 외(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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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함으로써 대외개방 확대와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도모하고 있

다.14) 2013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내각 직속기관인 ‘국가경제개

발위원회’15)와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16)를 조직한 바 있다.17) 

2014년 6월에는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폐합

하여 내각 산하기구로서 대외경제성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외국자본을 유

치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18) 

또한 2014년 7월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 당국은 사회주

의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개혁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

이 시도했던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

의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은 크게 ｢정통사회주의｣ → ｢개량사회주의｣ → 

｢시장사회주의｣ → ｢체제전환｣ 등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19) 개량사

회주의는 정통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14) 󰡔조선신보󰡕(2013b), ｢신의주 시에 특수경제지대, 각 도에 13개 경제개발구｣. (11월 27일)

15)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내각 직속의 중앙기관으로 특수경제지대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인 

전략을 작성, 각 도 경제개발구들의 대상 선정, 국가심의를 위한 준비사업, 법과 규정들

에 대한 수정 보충 등 개발계획의 작성ㆍ집행을 위한 국가사업 진행.

16) 조선경제개발협회: 다른 나라의 비정부기구들, 민간급 협회나 단체들, 기업과 개별 경제인

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국내 단위와 외국기업 연계, 투자 촉진, 연구토론회 

및 투자설명회 등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소개ㆍ선전사업 진행.

17) 󰡔조선신보󰡕(2013c), ｢조선 각지에 13개의 경제개발구 창설｣. (12월 4일)

18) 󰡔연합뉴스󰡕(2014), ｢北 상반기 결산･･･ 정치는 ‘변화’, 경제는 ‘연속’｣. (6월 29일)

19) 이는 정형곤(2002)에서 제시한 단계별 정의를 인용하였으며, 기타 사회주의 개혁조치의 

단계와 관련하여 박형중(2003)은 ‘체제 내 부분적 개혁’, ‘시장도입형 개혁’ 등으로 정

의하기도 하나 이 경우 또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형곤(2002); 
정형곤(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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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중앙집권화 계획경제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혁단계이며, 아직은 시장을 자본주의 요소로 배격하는 단계이다. 

반면 시장사회주의는 중앙집권화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암시장을 

공식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해가는 단계로 계획경제

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단계이다.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은 김정일 시대에 추진했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이어받아 다

소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개량사회주의｣와 ｢시장사

회주의｣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인센

티브 제도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장경제 제도의 기본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는 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3년 정형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우

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함

수를 도출하고(discriminant function) 이 판별함수에 현재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값을 대입하여 북한 경제개혁을 전망한 결과, 북한의 현재 정치

체제와 경제적 초기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이 획기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같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

다.20) 이는 결국 북한도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

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경제체제 개혁이 필수적임을 시사

한다.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며,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20) Jeong, Hyung-Gon(2013),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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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암시장에서의 환율 급등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은 경제정책을 

통해 계획과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성

장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결국 경제성장을 어떻게 도

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체제전환 방안과 이를 

돕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

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

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

은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현재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이고,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역시 2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경제의 성장 및 경제개혁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 가능성

이 보일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체제전환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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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을 선진국, 중진국,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분류하여 경제단계

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

써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분석

과 실증분석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

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 남북경협 차원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

한다. 본 연구 외에도 그동안 국가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할 경우 제기되는 국

가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OLS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Islam(1995)은 국가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추정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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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적인 국가간 이질

성을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는 데 효과적

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추정할지라도 경제성장모형의 내생성(endogeneity) 및 시차

종속변수로 인하여 일치추정량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Nkurunziza and Bates(2003), Dornetshumer(2007)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데 현재까

지 가장 신뢰성 있는 추정기법으로 알려진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 이하 시스템 GMM)을 이용하고자 한다. 시스템 GMM은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준방

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다. Blundell and Bond(1998)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외생적 도구변수를 

찾기 어려울 경우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시스템 GMM이 상대적으

로 신뢰성이 높은 추정방법이다.

다만 시스템 GMM이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Lee and Kim(2009)은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성을 주장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1) Wooldridge(2002). 

22) Nkurunziza and Bate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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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에 국

한했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변수로 논의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본, 노동력, 기

술진보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방도, 금융, 정부지출 

등 정책적 요인, 제도, 재산권 보호, 법질서 등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경

제발전단계에 따른 각 단계별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북한 당국이 정책변수로 활용 가능하고 데이터로 확보 가능한 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 

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을 가지고 소득수

준별(소득수준 1,000~4,000달러, 4,000~1만 2,000달러, 1만 2,000달러 이

상의 OECD 회원국)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아

울러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이 체제전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체제이행 관련 

변수, 즉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 시스템, 경쟁정책의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 근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의 대표적인 모델인 Solow 모형(1956)부터 

1980년대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그리고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논문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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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각 이론들의 장단점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제3장과 제4장에서 실

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후, 이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고정효과 분석과 시스템 GMM 기법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법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1인당 GDP 

1,000~4,000달러, 4,000~1만 2,000달러, 1만 2,000달러 이상의 OECD 

회원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구분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

렇게 소득구간을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각 나라별 소득수준에 따라 경

제성장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변수들로 1인당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

투자, 제도적 여건을 사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물론 

연구방법론은 앞에서 언급한 고정효과 분석기법과 시스템 GMM을 활용

한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특유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찾아내고자 한

다.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일반변수와 함께 체제전환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EBRD에서 발행하고 있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

의 세부 분류를 변수로 이용한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도출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경제학적으

로 해석한다. 이 장에서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전체 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전환국으로 나누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

한이 저소득국가의 특성과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위

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사회주의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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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과 체제전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제3장

과 제4장에서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이 연

구 결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7장에서는 앞장들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

책수단, 각각 정책의 타이밍과 시퀀싱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

게 지원하고 협력할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북한 당국이 취해야할 정책들

과 시기별 발전전략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단

계별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

한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장인 제8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비교하고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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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장기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경제의 생

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평균 생활수준이 향

상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빈국은 부국에 비해 자원의 한계생

산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빨리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

가설의 예측과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간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수렴하

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한다(Keefer and Knack 1997). 이와 같

이 한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과 국가간 경제성장의 차이는 경

제성장이론이 규명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 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은 Solow(1956)의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물적자본, 노동력, 기술수준

의 함수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이 변수의 증가율, 즉 투자율, 인구증

가율, 기술진보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결론은 투입요소의 한계

생산 체감과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하고 기술진보는 외생적인 지식의 

발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

장이 가능하나 투입요소의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성장률

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기

술진보이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회계

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에서는 기술진보를 경제성장률에서 투

자율과 인구증가율을 차감한 나머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Solow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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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지속적인 기술진보에서 찾고 있지만 어떤 

요인이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

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 Solow 모형에서 외

생변수로 취급했던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성장이론들이 등장

하였다. 이러한 성장이론들을 통틀어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고 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있다. 

하나는 R&D 모형으로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R&D를 통

해 기술진보가 내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보다 자세히 Romer(1986, 1990), P. Aghion과 P. Howitt 등에 의해 개발

된 R&D 모형은 국가경제에 연구 및 개발 부문(R&D)을 재화생산부문과 함

께 동시에 고려한다. 이 경우 생산함수는 한계수확체감의 성격을 지니더

라도 R&D 부문의 노동과 자본 투입으로 기술수준이 상승할 수 있고 이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Lucas

(1988)의 인적자본모형(human capital model)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인 인적자본의 효율성이 교육 및 기술습득으로 인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적 성장모형은 투입의 한계생산이 경제성장과 함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모의 경제(Romer 1986),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Romer 1990), 제품의 품질향상(Grossman and Helpman 

1991), 인적자본의 학습효과(Lucas 1988) 등을 통해 이론화하였으며 기술

진보는 경제활동에 의해 정해지는 내생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각시

켰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경제성장이론은 내생적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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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론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술진보를 각각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함수로 이해함으로써 기술진보를 내생화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에 기초해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신

고전학파 모형을 변형한 모형, 즉 투자와 인구증가율에 교육변수를 추가

한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간 성장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물적자본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비산유국과 중소득국에서는 독

립변수의 설명력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같이 신고전학파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교과서적 틀을 제공

하였다. 즉 물적자본(투자율)과 인적자본(교육) 두 요인은 1인당 국민소득

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간과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의 교과서적 결정요인에 추가하여 정부정책을 비롯한 

다른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추가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가장 많

은 연구가 진행된 것이 무역 혹은 개방도에 관한 연구이다(Krueger 1978; 

Rodrik 1995; Lee 1993; Sachs and Warner 1995). 예를 들어 Sachs and 

Warn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간 무역 혹은 개방성(openness)은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간 교역은 생산요소 축적의 효

율성 향상, 시장확대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수혜, 생산성 향상, 선진기술의 

이전 촉진,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금융과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King and Levine 

1993; Levine 1997). 이들에 따르면 금융은 금융중개기관과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소득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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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나 부의 세대간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금

융제도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Levine(2004)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관계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금융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발

하는지에 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융이 발

전하지 않으면 실물부문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타당하

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장효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Butkiewicz and Yanikkaya(2011)는 정부의 효

율성에 따라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소득수준과 정부의 효율성에 따라 분

류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부일수록 더 생산적인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정부 소비지출 혹은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은 비효율적인 정부하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효율적인 정부하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

은 미미했다. 둘째, 자본지출은 비효율적인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개발도상국의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효율성이 결정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일치한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

Esfahani and Ramirez(2003)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며 이 기여도는 사회기반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

은 7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과 국내총생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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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내생성을 고려한 구조적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제

도적 역량, 즉 신뢰성(credibility)과 정부정책의 효율성(effectiveness) 등

이 사회기반시설의 성장을 통하여 경제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사회기반시설부문의 투자와 성과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경제정책을 

논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Lee and Kim(2009)은 R&D와 특허 등으

로 대표되는 기술개발이, 특히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요인으

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제성장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발전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적

인 요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North(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Rodrik(2000), Acemoglu, Aghion and Zilibotti(2006) 등은 이 발

전에 중요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North에 따르면 제도

는 게임의 규칙이며, 사회규칙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개별 경제주체

들의 인센티브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생산적 경제활동에 종사하

려고 하기보다 비생산적인 지대추구행위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고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실증연구로 이어져왔다. 이들에 의

하면 제도의 발전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혁신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제도는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인 반면 신고전학파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물적자본, 

인적자본은 제도에 의해 추동된 매개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기 연

구인 Knack and Keefer(1995)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정치적 위험변수들과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의 부정부패변수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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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는 계량분

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변수

들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발전되었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Hall and Jones(1999)는 성장률이 아니라 1인

당 GDP 수준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첫째 이유는 국

가의 이질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평균 성장률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온두라스나 말라위와 유사하지만 이 국가들을 모

두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둘째, 성장

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중

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소득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제도는 서서

히 바뀌기 때문에 제도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장률보

다 소득수준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경제주체의 경

제활동을 ‘생산적 경제활동’과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후, 제도

는 한 경제 내의 비생산적 활동의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도 Hall and Jones(1999)와 

유사하게 성장률이 아닌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국가의 식민지 개척 초기, 현지 기후조건이나 질병에 의해 유럽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사람들의 현지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 데 주목했다. 즉 

이주민 사망률이 낮은 곳에는 많은 유럽인이 이주 정착하였고 이들은 장

기적으로 식민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장기경제형 제도를 식민

지에 이식하였다. 반면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단

기착취형, 혹은 수탈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를 수립하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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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지속성(persistence)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식민 초기에 형성된 제도가 그 당시의 정치ㆍ경제

적 세력 분포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

와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속성에 의해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

에도 그 국가의 경제성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는 세계은행의 법질서 지표로 

대표되는 제도변수, 위도로 표시되는 지리변수, 그리고 무역개방 등 세 가

지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고 유럽 정착인 사망률 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

여 제도가 성장에 가장 중요하며 지리적 변수는 제도를 통해서만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asterly and Levine(2001)도 부존

자원, 지리적 요인, 정착인 사망률을 제도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에 기초한 도

구변수와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사용하여 제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제

도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도에 관한 연구는 확장추세에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도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제도에 포함되는 변인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뢰, 규범, 문화 등도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

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재산권(property rights)을 들고 있다

(North 1990; Rodrik 2000). 그 외에도 법치, 사법권의 독립성, 관료의 

질, 부패, 민주주의 등이 경제성장 회귀식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제도 관련 

변수이다.

제도가 성장을 결정하는 한편 경제발전이 제도의 향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Ang(2013)은 근대 이전 시기의 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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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발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었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산기술의 농업분야 전환시기, 국가의 역사, 기술

채택률, 첨단기술지역의 지리적 접근성과 유전적 유사성, 인구밀도, 그리

고 1,500년대 이전 시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 등을 근대 이전 시기

의 경제발전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경간 대규모 이주과정에서 기술

과 지식 등이 보급 및 확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경간 인구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일곱 가지 변수를 조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기술채택률과 초기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가 제도를 결정하는 데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으로 형성된 제도가 현

재의 경제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경간 

이주를 통해 이루어진 지식의 확산 또는 기술혁신이 제도발전에 결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추세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Acemoglu, Aghion, and Zilibotti 

(2006)는 성장유형을 투자기반형 성장과 혁신기반형 성장으로 분류한 후 

전자의 경제에서는 기업과 경영자 간 관계가 장기적이며 기업과 투자의 

규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성장전략과 기업형

태, 경영자와 기업의 관계 등도 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Lee and 

Kim(2009)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성장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

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더 구체적으로 후진국과 중진국 이

상의 국가들로 분류한 장기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려는 국가는 중등교육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특허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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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개발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들의 함의 중 하나는 

중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의 증가와 중등교육 강화에 집중하

면 가능하나 선진국 진입과 그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 기술, 교육, 제도, 

정책 등의 조화와 선순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Flachaire García-Peñalosa and Konte(2014)는 79개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의 1975~2005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가 경제성장 과정에 어

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치와 경제 제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경제제도(economic 

institutions)와 그 외의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한다. 경제성장 과정은 두 개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체제

에 따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가 

각각 다르다. 여기서 정치제도는 어느 국가가 어느 체제에 속하는지 결정

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체제에 속하는 국가간 비교분석에 의하면 경제

제도가 정치제도보다 경제성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적 함의로 언급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비록 민주주의는 미약하

였지만 독재정부가 경제제도를 개선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전략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

공적일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그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공

적일 수는 없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것은 경제성장 체제가 전환되기 위해

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다룬 연구도 경제성장론은 국가별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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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연 구 결 론

정책적 요인

무역/개방도 Sachs and Warner 1995 유의한 효과

금융 Levine 1997, 2004 유의한 효과

정부지출
Butkiewicz and Yanikkaya 
2011

경상지출: 부정적 효과(개발도상국)
자본지출: 긍정적 효과(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
Esfahani and Ramirez 
2003

유의한 효과

제도적 요인

재산권 보호 Knack and Keefer 1995 긍정적 효과

부 패 Mauro 1995 부정적 효과

제 도
Hall and Jones 1999;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유의한 효과

법질서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 2004

긍정적 효과

근대 이전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 제도

Ang 2013 유의한 효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상이한 요인

중등교육과 제도, 그리고 
고등교육과 특허

Lee and Kim 2009
(이 근, 김병연)

전자는 중진국 도약에, 후자는 
선진국 진입에 유효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Flachaire, García-Peñalosa
and Konte 2014

두 제도의 중요성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

체제이행국

Fischer, Sahay and Vegh 
1998;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 
1998; 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Falcetti, 
Lysenko and Sanfey 
2006; Kim and Pirtilla 
2006

체제이행지수는 성장에 유의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표 2-1. 최근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country heterogeneity)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Fischer, Sahay and Vegh 1998;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 

1998; 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Falcetti, Lysenko and Sanfey 

2006; Kim and Pirtilla 2006).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 국가들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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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정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예를 들면 체제이행지수(transition 

index)의 유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체제이행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에 음의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론은 다양한 방법론, 즉 2SLS나 시스템 GMM을 사용한 연구에서

도 동일하게 발견된다(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2006; Kim and 

Pirtilla 2006).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경

험이 정치적으로 투영되어 체제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속도가 성

장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성장의 정치경제학적 채널’의 중요성도 발견된

다(Kim and Pirtilla 2006).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실증분석 방법론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장기 경제성장의 추정을 위해서는 횡단면 회귀분석 혹은 패널분석이 주

로 이용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려는 중

요한 목적은 한 국가의 특이성이 아니라 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일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지 그 자체 결과로는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

라 장기 경제성장 요인의 추정은 장기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동시에 경

기순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횡단면 분석에서는 여

러 해의 통계자료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장기 데이터를 구성하는 동시에 

경기순환적인 요인을 제거하였다. 패널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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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에서 장기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도 경기순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

한다면 표본 수가 크게 감소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얻기 힘들 것이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Mankiw, 

Romer and Weil(1992)이다. OLS 추정법을 사용하는 MankiwㆍRomer

ㆍWeil은 1960~85년 자료를 이용하고 1985년의 1인당 GDP(로그)를 종

속변수로, GDP 대비 투자 비중(물적투자), 중등학교 취학률(인적자본) 등

을 독립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low 성장모형의 핵심인 물적투자와 내생적 성장이

론의 초점인 인적자본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

정 결과가 제시하는 국가간 1인당 국민소득의 조건부 수렴률은 연 1~2% 

정도였다.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OLS 추정법을 적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추정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첫째,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어렵다. 내생성(endogeneity)은 독립변수와 잔차항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다. OLS 추정법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추정법이다. 

예를 들면 투자는 성장을 유발하지만 성장이 투자를 촉진하기도 한다. 또

한 성장을 많이 하면 높은 교육지출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횡단면추

정법에서 역인과관계는 1인당 국민소득(혹은 성장률)이 높으면 그만큼 물

적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누락변수 오차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구체적인 예



 

42❙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로 동아시아는 문화적 요인 때문에 저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이 문화적 요인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

에 누락변수이다. 그런데 이 누락변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잔

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분석의 경우 측정오차도 클 수 있다. 통계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통계 수

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국가의 자료가 횡단면 회귀분석에 포함된다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간 이질

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MankiwㆍRomerㆍWeil의 횡단면 분석

에서 국가간 이질성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값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특히 이 중 국가간 차이가 

큰 요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

에 편의가 존재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간 이질성을 고려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국

가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횡단면 OLS 추정법은 분명 한계가 있다.

Islam(1995)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OLS 추정법을 적용한 Mankiwㆍ

RomerㆍWeil 연구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횡단면추정법을 대신하여 

고정효과 패널추정법 사용을 제안한다. 그의 고정효과 패널추정법은 [식 

2-1]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itit
j

j
itjtiit xryy   




2

1
1, [식 2-1]

[식 2-1]에서 t는 연도, i는 국가를 나타낸다. 즉 yit 는 t 연도, i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리키며 xit는 t 연도, i 국가의 독립변수(물적자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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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이다. ηt은 연도 더미를 가리키며 μi는 국가 더미, 즉 시간불변적

(time invariant)이나 국가간 상이한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추정

회귀식에 국가 더미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간 차이가 나는 경제성장 결정

요인 중 시간불변적인 요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는 요인으로서 거의 시간불변적이다. 고정효과 패널분석

법에서는 국가 더미를 추정식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요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누락변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든 변

수들은 이와 같이 고정효과 패널분석법을 사용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

다.23) 고정효과 패널추정법을 사용한 결과, 국가간 소득수렴 속도는 

MankiwㆍRomerㆍWeil의 1~2%보다 훨씬 낮은 0.5~0.7%로 발견되었으

며 Islam은 이러한 차이는 신뢰성 있는 추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는 Islam의 고정효과 추정법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1차 차분 GMM(first differenced GMM)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식 2-1]은 종속변수의 1기 이전 값이 독립변수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식(dynamic equation)이다. 그런데 [식 2-1]의 최

초 1기 값은 국가의 고정효과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

기의 높은 1인당 국민소득(yi1) 혹은 경제성장률은 해당 국가의 양질의 제

23) Islam은 추정식에 국가 더미를 포함시키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방법

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정효과 패널분석기법의 한 종류이며 추정 결과는 within 
estimator와 동일하다. within estimator는 모든 변수를 주어진 국가의 기간 평균으로부

터의 차이(differences) 형태로 변환시켜 추정하는 기법을 말하며 이러한 차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고정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 LSDV와 within estimator는 동일한 추정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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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효과 추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는 통제 가능하나 제도가 1기의 1인당 국민소득(yi1) 혹은 경

제성장률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

생성은 소위 도구변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차 차분 GMM에서는 yit-1 

의 도구변수로서 그 이전의 차분 값인 (yit-1 - yit-2), (yit-2 - yit-3) ...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 차분 값이 yit-1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잔차

항과 독립적이라면 도구변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차 차분 

GMM은 고정효과기법을 동학식에 적용한 Islam의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종속변수의 전기 값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동학식에 고정효과추

정법을 적용하면 추정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Nickell(1981)이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서, 이른바 닉켈 추정오차(Nickell bias)라고 부른다. 이 추정

오차는 표본 수가 증가하여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고정효과 패

널추정치는 닉켈 추정오차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가 사용한 1차 차분 GMM의 문제점

은 그 후 많은 문헌에서 제기되었다(Blundell and Bond 1998). 가장 중요

한 문제는 1차 차분 도구변수는 원 변수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특

히 국민소득과 같이 지속성이 높은 수준변수의 경우 금기와 전기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나 금기 수준변수와 전기 차분변수의 상관

관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장률, 즉 국민소득 증가율은 높으나 국민소득 수준은 낮은 반면,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율은 낮으나 국민소득 수준은 높은 것이 일

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Blundell and Bond(1998)는 이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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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차분변수를 적절히 사용하여 도구변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 GMM, 즉 시스템 GMM이 이 1차 차분 GMM이 비해 더 신뢰성

이 높은 추정기법임을 주장하였다.

Bond, Hoeffler and Temple(2001)은 시스템 GMM 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로

그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차분한 수치, 즉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립변수로서는 MankiwㆍRomerㆍWeil의 추정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중에서 인적자본을 제외하고 있다. 즉 CaselliㆍEsquivel

ㆍLefort가 투자율뿐만 아니라 정부지출, 정치불안정 등 다양한 독립변수

를 추가하여 시도한 반면, BondㆍHoefflerㆍTemple은 더 간단한 성장모

형을 추정하고 있다. 두 추정 결과 모두 투자율(물적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동일하나 1인당 국민소득의 수렴 속도

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CaselliㆍEsquivelㆍLefort는 수렴 속도를 연 

6~10%로 제시한 반면, BondㆍHoefflerㆍTemple은 이를 2% 정도로 추

정하고 있다. 실제로 BondㆍHoefflerㆍTemple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렴 속도가 CaselliㆍEsquivelㆍLefort 추정법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Lee and Kim(2009)의 연구는 Bond, Hoeffler and Temple(2001)이 

이용한 시스템 GMM 추정법을 사용한 동시에 BondㆍHoefflerㆍTemple

이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의 질을 제고하고 있

다. 더 구체적으로 Lee and Kim(2009)은 경제성장식 [식 2-2]를 추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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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ititiit yy   PGROWPOLINST0  [식 2-2]

[식 2-2]에서 t는 연도, i는 국가를 나타낸다. 즉 yit는 t 연도, i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리키며 INST는 제도변수, POL은 정책변수, PGROW

는 인구성장률을 가리킨다. Lee and Kim(2009)은 [식 2-2]를 고정효과 

패널뿐만 아니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내생성의 처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혹은 오랜 시차를 두고 나타나

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성장 추정방법을 사용해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

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종교라는 제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종교를 독립변수로,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삼고 회귀

분석을 할 경우 누락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금기의 종교활동은 금기

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다른 제도

에 영향을 주고 그 제도가 경제성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 또 종교가 저축

과 투자 습관, 교육투자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제도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인과관계, 즉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질의 제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도구변수의 사용

이 요구된다. 즉 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장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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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 즉 상관성은 있으나 외생적인 변수(relevant but exogenous vari-

able)가 타당한 도구변수인 것이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은 제도 연구에서 도구변수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이

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은 장기적으로 제도가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 식민지 국가 

64개국의 경제성장을 연구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제도변수로는 재산권의 

확립 정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제도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과 내생성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은 19세

기 유럽 이주민의 사망률을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즉 유럽 이주민이 기후

나 풍토 등의 영향으로 식민지에서의 사망률이 높을수록 식민지 국가에

는 단기수탈형 제도를 세우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식민

지에서 기록하는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파이를 얻기 위

해 발전형 제도를 이식한다는 것이다.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제도, 즉 재산권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2)은 이러한 발견의 연장선상

에서 식민지 국가의 ‘운명의 역전’은 바로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500년의 도시화 정도를 독립변수로, 1995년의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하면 이 두 변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도 관련 변수(수탈 위험, 집행부 제약 정

도)를 독립변수로 추가하면 1500년의 도시화 정도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식민지 국가에 이식된 제도의 질 때문에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즉 1500년에 도시화가 진

전된 국가에서는 수탈할 자원이 풍부하므로 유럽 이주민은 단기수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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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세운 반면, 그 당시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은 식민지 국가는 단기간

에 수탈할 자원이 없으므로 장기발전형 제도를 이식했다는 것이다.

제도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도구변수법이 갖는 

중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구변수

는 한 기간에 관찰된 것으로서 횡단면 OLS 추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앞에서 지적한 횡단면 OLS 추정의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의 연구에서도 제도

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제

도 외에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 등 경제성장에 기초적인 요인들이 제도와 

함께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그 설명력을 두고 제도변수와 경쟁할 수 있도

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제반 결정요인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할 경우 현

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기법은 시스템 GMM이다. 물론 점진적으

로만 변하는 제도(slow moving institutions)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타당한 외생적 도구변수(external instruments)를 찾기 어려울 경우 

대안은 내생적 도구변수(internal instruments)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 GMM 기법이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기법 중 가장 신

뢰성이 높은 기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Blundell and Bond 1998). 그러

나 시스템 GMM은 도구변수를 사용할 때 연구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으

므로 고정효과 패널분석기법과 시스템 GMM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결과

를 중복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and Kim 2009). 이 보고서에서의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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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low(1956), Romer(1986), Lucas(1988) 

등에 의해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

어져 왔다.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대표적 실증연

구로는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Mankiw, Romer and Weil(1992), 

Levine and Renelt(1992), Barro(1996, 2003), Sala-i-Martin, Doppelhofer 

and Miller(2004), Petrakos, Arvanitidis and Pavleas(2007), Moral-Benito

(2012)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이론적 모형이 아직 정

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

정하에 각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추정방정식은 [식 3-1]과 같다.

∆ ln   ln     ′       [식 3-1]

[식 3-1]에서 와 는 각각 국가 및 연도를 의미하고, ln는 1인당 실

질 국민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는 전술한 투자, 인적자본, 개방

(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개별국의 특성을 나타내

고, 는 국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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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 ∼ 
 를 나타낸다.

[식 3-1]에서 좌변의 종속변수는 국가별 경제성장을 나타낸다. 기존 연

구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또는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

는데 이 중에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더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우변의 독립변수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네 가

지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경제성장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통제변수

와 함께 거시경제 안정성, 경제환경 및 기타 통제변수이다.

본 연구는 기본 통제변수로 경제성장이론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율 및 전기 1인당 소득수준을 포함하고자 한다.

인적자본은 각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도 뒷받침되어왔다. Barro(1991), Barro and Lee

(1994), OECD(2003), Barro and Sala-i-Martin(2004) 등은 인적자본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학교등록률(school-enrollment rate), 교육연

수(years of schooling)를 사용하여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Islam(1995),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는 인적자본(교육연수 및 학교등록률)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인 바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Plossner(1992)는 국내투자가 국내 경제

에서 물적자본 스톡을 증가(직접적 효과)시키거나 기술을 촉진(간접적 효

과)시켜 결국 각국 경제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

다. 실증적 측면에서도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



 

52❙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도된 바 있으며, De Long and Summers(1991), Mankiw, Romer and 

Weil(1992), Islam(1995), Podrecca and Carmeci(2001) 등은 이론적 예

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Easterly and Levine(2001)은 자

본축적(capital accumulation)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신고전학파는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간에는 각국의 1인당 자본

축적량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서로 수렴하게 되어 결국 국가간 1

인당 소득수준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국가마다 자본스톡 할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들

은 1인당 실질 GDP를 자본스톡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인

플레이션율을 사용했다. OECD(2003)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 

왜곡,24) 화폐정책의 신뢰성 저해, 조세 왜곡 및 경제행위 왜곡 등의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경제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는 하드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여

건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하드 인프라 여건의 경

우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반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각국의 인프라 여건이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성장에 정(+)의 파급효과

24) 다만 Driffill, Mizon and Ulph(1990)는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 변동성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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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게 된다.

한편 실증적 측면에서는 Sanchez-Robles(1998), Esfahani and Ramirez 

(2003), Canning and Pedroni(2008) 등이 인프라와 경제성장 간에 정(+)

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Esfahani and Ramirez(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실정이다.

제도적 변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한 연구

는 Lewis(1955)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Barro(1996), Keefer and 

Knack(1997), Chong and Calderon(2000), Rodrik(2000), Barro and 

Sala-i-Martin(2004), Kurtz and Schrank(2007) 등은 각국의 제도적 변수

가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Kurtz 

and Schrank(2007)는 강건한 추정치를 얻지 못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적 변수를 다양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여 왔다. 

Barro(1996)는 민주주의의 대용변수로 Gastil이 구축한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민주주의와 법질서(rule of law)를 구분한 후 민주주의의 경우 Freedom 

House의 선거권리(electoral rights), 법질서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서 제공하는 rule-of-law 변수를 사용하였다. Keefer and 

Knack(1997)은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 부패(corruption), 재산권 

보호(security of property rights) 등을 통해 각국의 제도적 여건을 파악하

고 있다. Chong and Calderon(2000)은 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BERI)에서 발표하는 contract enforceability, nationalization 

potential, infrastructure quality, bureaucratic delays를 사용한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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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z and Schrank(2007)는 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3)의 각

국 거버넌스(governance) 지표를 대용변수로 이용하고 있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주로 무역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시키

고 있다. 무역개방은 각국의 비교우위 활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경제성장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과 무역개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많은 편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Levine and 

Renelt(1992), Rodriguez and Rodrik(2001),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등은 무역개방과 경제성장 간에서 강건한 통계적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25)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이전, 경쟁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

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Pugel(2007)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의 확산효과(spillover benefits) 간에 정(+)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De Mello(1997), Choe(2003), 

Lensink and Morrissey(2006)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에 정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정효과

(fixed effects)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아울러 Hausman Test를 통해 어느 추정모형이 더 우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5) Rodriguez and Rodrik(2001),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등은 무역개방과 

제도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변수를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무

역개방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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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각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효과(unobserved fixed effects) 이외에도 경제성

장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로 제기되는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 이외에도 [식 3-1]을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값과 오차항 간에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을 보장하는 시스템 

GMM을 이용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Dornetshumer 

(2007)는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이 성장회귀분석에서 시차종속변수 및 내

생성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시스템 GMM은 

Arellano and Bover(1995),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준방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차항의 독립과 적절한 도구변수의 선택이므로 AR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Phillips and Sul(2003)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

인을 분석할 때 파라미터 이질성(parameter heterogeneity)의 문제점을 지

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Durlauf, Johnson and Temple(2005)은 같은 

지역에 속하거나 개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이러

한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etrakos, Arvanitidis 

and Pavleas(2007), Lee and Kim(2009)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성장 결정요인이 각각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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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국

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제3장에서는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이외에도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

수준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

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전술한 바와 같이 [식 3-1]에서 는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

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투자의 경우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을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인적자본은 Barro 

and Lee(2010)에 근거하여 작성된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개방은 GDP 대비 수출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지수 및 개방은 Penn World Table(PWT) 8.0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를 활용한다.2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

로 인플레이션율을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사용한다. 인플레이션율

은 World Bank의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구하였다.28)

26) Phillips and Sul(2003)은 패널추정 시 파라미터 이질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7) Penn World Table(PWT) version 8.0[online], http://www.rug.nl/research/ggdc/data/penn- 
world-table(검색일: 2014. 3. 19).

2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online], http://databank.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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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제환경은 하드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여건을 통해 통제하고

자 한다.29) 각국의 하드 인프라 여건은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telephone 

lines, per 100people)을 사용한다. 외국인직접투자변수는 각국의 경제규

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사용한다.

한편 제도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거버

넌스(governance) 자료를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

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이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각 변수들은 서로 밀

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이 변수들을 모두 포함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을 주성분 분석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변수화하고자 한다. 주성

분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World Bank의 거버넌스(governance) 통계를 활

용하였다.30) 더 구체적으로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변수를 이용하였다.31) 다만 World Bank의 거버넌스 데이터는 1996~2002

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었고, 이후부터는 매년 발표되고 있다. 따

라서 각국의 1997년, 1999년 및 2001년 거버넌스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

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4. 3. 13).

29) 이들 변수의 출처는 [표 3-2] 참고.

30)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online], http://info.worldbank.org/ 
governance/wgi/index.aspx#home(검색일: 2014. 3. 18).

31) 정부효과성은 공공서비스, 정부 정책 및 집행의 질 등과 같은 정부의 질을 나타내고, 규
제의 질은 행정, 외국인투자, 경쟁적 환경 등의 규제와 관련된 지표이며, 법치주의는 법 

및 제도적 장치, 부패통제는 부패 정도 및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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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 1999년 및 2001년의 경우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계함으로써 연속된 거버넌스 데이

터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거버넌스 데이터의 주성분 분석 결

과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주성분(주성분 1)의 

설명된 분산값이 84%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적 환

경변수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구축한 변수의 공통된 기간은 1995~ 

2011년이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가 대부

분 3년 혹은 5년 평균치를 사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변동성이 큰 거시경제변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표본개수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평균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6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도출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에 제

시되어 있다.

 

주성분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주성분 1 3.34514 2.94349 0.8363 0.8363

주성분 2 0.401655 0.264773 0.1004 0.9367

주성분 3 0.136883 0.0205643 0.0342 0.9709

주성분 4 0.116318 . 0.0291 1

자료: 저자 작성.

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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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처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로그) 8.729 1.343 5.757 11.533 PWT 8.0

인적자본(로그) Barro and Lee(2010)의 교육연수 0.882 0.250 0.127 1.286 PWT 8.0

투자(로그)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의 비중 3.032 0.284 1.638 4.433 WDI

개방(로그) GDP 대비 수출비중 -1.586 0.933 -5.349 1.491 PWT 8.0

인프라(로그) 전화회선(100명당) 2.241 1.678 -2.839 4.303 WDI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 7.606 18.123 -2.782 414.012 WDI

외국인직접투자
(로그)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3.111 1.044 -1.528 6.523 UN FDI

제도적 여건 거버넌스 데이터를 이용한 PCA 분석 0.383 1.789 -3.086 4.083 
World 
Bank

자료: 저자 작성.

표 3-2. 변수들의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표 3-3]은 전 세계 125~130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실질 GDP성장률

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2) [표 3-3]에서 모형 (1)과 (2)는 

확률효과, 모형 (3), (4) 및 (5)는 고정효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 중에서 모형 (1)과 (3)은 본 연구의 기본 통제변수인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수준,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 

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와 (4)는 기본 통제변수 이외

에도 거시경제 안정성(인플레이션율), 경제환경(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및 기타 통제변수(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를 통제한 후 추정한 결과를 

32) 분석에 포함된 국가명은 [부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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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형 (5)는 모형 (4)에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

제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모든 추정모형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부호를 보였다. 다만 전기의 1인당 실질 GDP의 추정계수는 확률효

과모형의 경우 -0.0191 및 -0.0386을 보인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0.2204에서 -0.2375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인적자본변수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모든 방법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인 반면,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모두 

정(+)의 부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모형 (1)

에서만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에서도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제할 경

우(모형(5)) 인적자본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10%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투자는 모든 추정모형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비중의 경우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부(-)

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고정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수출비중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제

해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물적 인프라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분석된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부(-)의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변수들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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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1) (2) (3) (4) (5)

전기의 1인당 
GDP

-0.0191*** -0.0386*** -0.2375*** -0.2258*** -0.2204***

(0.0044) (0.0067) (0.0211) (0.0195) (0.0225) 

인적자본
0.0275*** 0.0146 0.2753*** 0.1598*** 0.0902* 

(0.0104) (0.0120) (0.0377) (0.0342) (0.0500) 

국내투자
0.0966*** 0.0874*** 0.0995*** 0.0849*** 0.0738***

(0.0105) (0.0105) (0.0124) (0.0119) (0.0118) 

수출비중
-0.0031 0.0356*** 0.0231***

(0.0051) (0.0088) (0.0087) 

인프라
0.0184*** 0.0225*** 0.0223***

(0.0050) (0.0082) (0.0081) 

인플레이션율
-0.0004*** -0.0005*** -0.0005***

(0.0001) (0.0001)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013 0.0071 0.0039 

(0.0036) (0.0054) (0.0057) 

제도적 여건
0.0037 0.0286*** 0.0345***

(0.0036) (0.0093) (0.0092) 

기간 더미 No No No NO Yes

표본 수 770 714 770 714 714 

R2 0.135 0.164 0.219 0.277 0.335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3. 변수들의 기초통계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의 부호를 보이지만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제도적 여건의 경

우 분석방법 모두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통

계적인 의미가 없는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추정

모형인지 파악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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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귀무가설34)이 기각(chi2(13)=93.40, p값=0.000)되어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고정효과모형에서 기간 더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간 

더미에 대한 F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기간 더

미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표 3-3]에서 기간 더미를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5)

결국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

투자, 수출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제도적 여건 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인적

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와 제도적 여건 변수인 반면, 전기의 1인

당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추정방정식 [식 3-1]은 내생성

(endogeneity) 및 시차종속변수로 인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하더

라도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와 

개별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효과, 시차종속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시스템 GMM36)을 이용하여 추정방정식 [식 3-1]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33) Hausmann 검정통계량(m)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 

 


이다. 

34) Hausmann 검정의 귀무가설은 “개별 국가의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35) F(5, 576)=10.10(p값=0.000)이다.

36)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할 때 시스템 GMM의 장점은 Nkurunziza and Bates(2003)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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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기의 1인당 GDP
-0.0714*** -0.3925***

(0.0052) (0.0512) 

인적자본
0.2867*** 0.2879***

(0.0260) (0.0939) 

국내투자
0.1097*** 0.0656** 

(0.0060) (0.0300) 

수출비중
-0.0013 

(0.0354) 

인프라
0.1544***

(0.0272)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외국인직접투자
0.0112 

(0.0153) 

제도적 여건
0.0996***

(0.0187) 

기간 더미 Yes Yes

AR (2) -3.14[0.002] -0.89 [0.371]

Hansen 77.71 [0.062] 19.97 [0.396]

표본 수 770 714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4. 시스템 GMM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표 3-4]에서 모형(1)은 본 연구의 기본 통제변수인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수준,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 변수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는 이 기본 통제변수 이외에도 거

시경제 안정성(인플레이션율), 경제환경(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및 기타 

통제변수(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제한 추정 결과이다.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기본 통제변수만 추정한 모형(1)을 보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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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 3-3]에서 모형(3)의 분석 결과와 대체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전기의 1인당 

실질 GDP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는 정

(+)의 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이 변수들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모형(2)의 분석 결과도 앞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 3-3]의 모형(5)와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우선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변

수의 경우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다른 설명변수, 즉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결과와 동

일한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GDP 대비 수출비중과 인플레이션율은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시

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

AR(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스템 GMM을 이용한 [표 3-4] 모형 (2)

의 추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 통제변수만 

추정한 모형 (1)을 보면 AR(2)의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였

다. 따라서 [표 3-4] 모형 (1)의 경우 잔차항이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석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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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표 3-5]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정방정식 [식 3-1]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7) 다만 위에서 확률

효과모형보다 기간 더미가 포함된 고정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다음에서는 고정효과모형 및 시스템 GMM의 분석 결과만 제시

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된 변수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

비중, 인플레이션율, 제도적 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및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다른 변

수들은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스템 GMM 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및 제도적 여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본변수는 고정

효과모형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반면, 시

스템 GMM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인적자본변수가 국내

투자 다음으로 높은 추정계수를 보였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내투자, GDP 

37) 본 연구는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616달러 이상이면서 OECD 
회원국인 국가(31개국)를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 자세한 국가명은 [부표 2]를 참고하고, 
World Bank의 소득 분류기준은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online], https://datahelpdesk. 
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378833-how-are-the-income-group-thresholds- 
determined(검색일: 2014. 3. 10) 참고.



 

66❙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3075*** -0.1059***

(0.0303) (0.0184) 

인적자본
0.1549 0.0818* 

(0.1301) (0.0444) 

국내투자
0.1614*** 0.1048***

(0.0217) (0.0236) 

수출비중
0.1022*** 0.0188* 

(0.0171) (0.0102) 

인프라
-0.0019 0.0252 

(0.0189) (0.0161) 

인플레이션율
-0.0024** -0.0016***

(0.0011) (0.0005) 

외국인직접투자
0.0041 0.0056 

(0.0075) (0.0058) 

제도적 여건
0.0522*** 0.0137** 

(0.0109) (0.0063)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95[0.051]

Hansen - 22.49 [0.372]

표본 수 179 179 

R2 0.814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고소득국)

대비 수출비중 및 제도적 여건도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고정효과모형 및 시스템 GMM을 이용한 모든 

추정방법에서 경제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고정효과모

형과 시스템 GMM 모두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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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OECD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8) 즉 Lee and Kim(2009)

은 고소득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투자와 고등교육을 지적한 바 

있고, OECD(2003)는 이외에도 안정적인 거시경제(인플레이션)와 국제무

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

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표 3-6]은 실질 소득수준이 4,000달러 이상 1만 2,000달러 미만인 국

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39)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하드 인프라, 인플레이션율이 경제

성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은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

관계를 갖는 반면, 전기의 1인당 GDP 및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반면 인적자본,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8) 기존 연구와 본 연구 간 분석 기간과 모형이 상이하여 유사한 변수만을 대상으로 비교

하였다.

39) 더 자세한 국가명은 [부표 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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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2675*** -0.2373***

(0.0460) (0.0428) 

인적자본
0.0851 0.1054 

(0.2505) (0.0909) 

국내투자
0.1053*** 0.3011***

(0.0290) (0.0264) 

수출비중
0.0374* 0.0894***

(0.0196) (0.0224) 

인프라
0.0410** 0.0650** 

(0.0179) (0.0293)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1 

(0.0002)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071 0.0138 

(0.0117) (0.0103) 

제도적 여건
0.0362 0.0074 

(0.0220) (0.0113)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86 [0.063]

Hansen - 14.25 [0.957]

표본 수 167 167

R2 0.455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각 변수의 추정부호가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4,000~1만 2,000달러에 속하는 국가군의 경제성장에서는 전기의 1인당 실

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프라 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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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 간에 부(-)의 부호를 보였으나, 

시스템 GMM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

를 갖고 내생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적자본,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 변수 모두 고정효과모형

과 시스템 GMM에서 정(+)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관 및 적절한 도구변수가 선택되었는지 판별하

기 위해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추정

방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표 3-7]은 실질 소득수준이 1,000달러 이상 4,000달러 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방정식 [식 3-1]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제도적 여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적자본,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외국

인직접투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국의 

경우 기술집약도 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기술집약도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에 

비해 낮을 것이다.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고정효과모형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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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2664*** -0.1988***

(0.0474) (0.0557) 

인적자본
-0.2561 -0.1768 

(0.1859) (0.1344) 

국내투자
0.0701*** 0.1640***

(0.0247) (0.0311) 

수출비중
0.0332** 0.0363** 

(0.0150) (0.0147) 

인프라
-0.0121 -0.0066 

(0.0132) (0.0102)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2 

(0.0005) (0.0002) 

외국인직접투자
0.0132 0.0406***

(0.0112) (0.0132) 

제도적 여건
0.0335** 0.0131 

(0.0138) (0.0155)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30[0.193]

Hansen - 17.77 [0.932]

표본 수 181 181 

R2 0.455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분석대상변수 중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소득수준이 

1,000~4,000달러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주요 영향을 미친 변수

로 분석되었다.

이 변수들 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정(+)의 부

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스템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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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1,000~4,000

달러인 국가군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저소득국의 경우 자본이 부족하므로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1,000~4,000달러로 분류

되는 국가군에서는 다른 변수에 비해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이 경제

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모두에서 통계적 의미는 갖지 못했다.

제도적 여건 변수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

정에서 모두 정(+)의 부호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 의미는 고정효과모형

에서만 확보되었고, 시차종속변수 및 내생성을 통제한 시스템 GMM에서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관 및 적절한 도구변수가 선택되었는지 판별하

기 위해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추정

방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추정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 취학

률(전기)을 인적자본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각 소득수준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부표 5], [부표 6] 및 [부표 7]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표 3-5], [표 3-6] 및 [표 3-7]의 추정과 거의 동일

한 부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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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연구 검토

1990년대에 들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이 시작되었으나 이 국가들의 경제성과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그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크게 세 가지 변수, 즉 

구조개혁, 초기 조건 및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Sachs(1996)는 체제전환국의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

하였다. EBRD에서 발표하는 구조개혁지수를 이용하여 1995년 및 1989~ 

95년(평균)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이 두 변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De Melo, Denizer and Gelb(1996)는 국내시장(internal markets), 해외

시장(external markets), 민간부문 진입(private sector entry)으로 구성되

는 자유화지수와 함께 거시경제 안정성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Selowsky and Martin 

(1997)은 De Melo, Denizer and Gelb(1996)가 사용한 자유화지수를 일

부 재조정한 후,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Radulescu and Barlow(2002), Fidrmuc(2003), Lawson and Wang(2004), 

Falcetti, Lysenko and Sanfey(2006), Kim and Pirtilla(2006) 등은 EBRD

에서 발표하는 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s)를 이용하여 구조개혁과 경

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중에서 Radulescu and B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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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Lawson and Wang(2004) 등은 이 두 변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

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drmuc(2003)은 1990~94년 및 

1991~95년 동안 EBRD 전환지수와 경제성장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Falcetti, Raiser and Sanfey(2002)의 경우 이 변수들 간에 강건한

(robust)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Kim and 

Pirtilla(2006)는 전기까지 축적된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

쳤으나 금기의 구조개혁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De Melo et al.(2001)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서 초기 조건에 

주목한다. 그들은 초기 조건을 소득수준, 도시화율, 산업화수준, 지리적 

위치, 부존자원 등 11개 변수로 정의한 후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두 개의 주성분을 도출한 후 이 변수들과 경

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개혁과 경제적 성과는 체제전환국의 초기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1998)

은 초기 조건이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

에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Lee 

and Jeong(2006)은 1990~2010년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

과 초기 조건이 전환과정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이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Falcetti, Raiser and Sanfey(2002)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으로 구조개혁과 초기 조건에 주목한다. 구조개혁은 EBRD에서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 중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및 소규모 사유화(small-scale 

privatization)를 단순평균한 후 변수화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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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혁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으며 강건한(robust) 추정치도 보이지 않았

다. 초기 조건은 De Melo et al.(2001)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변수로 만들

었으며, 분석 결과 EBRD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서 초기 조건의 영향

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해왔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체제전환국의 구조

개혁 및 초기 조건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 또는 구조개혁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

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이는 기존 경제성장이론에서 요구하는 인적자

본, 투자 등의 변수보다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체제전환

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더 본질적인 변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들어 단편적으로 이 변수들 이외에 FDI(Katerina, John and 

Athanasios 2004), 교육 및 인프라(Carvalho et al. 2013) 등의 변수와 체

제전환국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제3

장의 추정방정식 [식 3-1]에 기초하여 다음의 추정방정식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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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 ln     ′       [식 4-1]

[식 4-1]에서 와 는 각각 국가 및 연도를 의미하고, ln는 1인당 실

질 국민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는 제3장의 추정방정식 [식 3-1]에 

사용된 변수로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

제 여건을 포함한다.

다만 [식 3-1]과 달리 [식 4-1]에서는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s)가 설명변수( )로 포함되어 있다. 한

편 는 시간에 따라 각각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개별국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

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 ∼  
 를 나타낸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투자, 인적

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변수는 제3장의 제

2절에 제시한 출처와 동일하다. 특히 본 장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체제전

환지수는 유럽개발은행(EBR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40)

EBRD는 체제전환국 지수를 ① 대규모 사유화(large scale privatisa-

tion), ② 소규모 사유화(small scale privatisation), ③ 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이하 기업구조조정)(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④ 가격자유화(price liberalisation), ⑤ 무역ㆍ외환 시스템(trade and for-

eign exchange system), ⑥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으로 구분하여 

40) EBRD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시장개방을 지원하고, 국가별 체제전환 

현황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체제전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 기업, 외환ㆍ

교역 제도, 금융제도 등을 주요 지표로 하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를 개발

하였다(http://www.ebrd.com/pages/research/economics/data, 검색일: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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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규모 사유화 2.590 0.991 1 4.0

소규모 사유화 3.314 1.047 1 4.3

기업구조조정 2.072 0.769 1 3.7

가격자유화 3.640 0.838 1 4.3

무역ㆍ외환 시스템 3.276 1.164 1 4.3

경쟁정책 2.014 0.694 1 3.7

자료: EBRD Economic Data 데이터베이스 자료(검색일: 2014. 4. 11)를 이용하여 계산.

표 4-1. 체제전환국 지수의 기초통계량

1989년 시점부터 매년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별 지수는 

1~4+의 척도를 가지며 지수가 높을수록 사유화, 거버넌스,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체제전환지표의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사유화

지표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 프로그램 진행 현황 등에 근거하며, 소

규모 사유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유화 여부 및 자유로운 토지거래 

여부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 지표는 해

당 국가의 기업법 및 파산법, 신용 및 보조금 정책, 예산제약 수준, 투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 셋째, 가격자유화지표는 정부

의 가격통제 여부와 정부조달정책 등을 근거로 도출된다. 넷째, 무역ㆍ외환 

시스템지표는 각국의 관세장벽 및 수출입쿼터제한 등의 수출입 제한조치 

철폐 여부, 자유로운 외환거래 가능 여부 및 외환시장의 투명성 등을 고

려하여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지표는 각국의 경쟁법규를 비롯한 

시장진입장벽 제거 및 경쟁위반 제재조치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각 분야별 체제전환국 지수의 기초통계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79

3. 분석 결과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 실증모형에서 제기되는 

내생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에

서도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추

정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추정방법에서 인적자본,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였고, 전기의 1인당 실질 GDP와 인플레

이션율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수출비중과 하드 인프라 변수는 모든 추정방법에서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BRD에서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를 보면 무역ㆍ외환 시스템 변

수만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방정식 [식 4-1]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및 시차종속변수 등으로 인하

여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제3장과 같이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방정식 [식 4-1]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3]에 제시

되어 있다.

우선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본은 고정효과모형과 함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고정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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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전기 1인당 
실질 GDP

-0.4749*** -0.4587*** -0.4801*** -0.4750*** -0.4610*** -0.4981***

(0.0506) (0.0536) (0.0501) (0.0502) (0.0492) (0.0567) 

인적자본
0.7453*** 0.7103*** 0.6911*** 0.7423*** 0.6848*** 0.6717***

(0.1803) (0.1810) (0.1808) (0.1776) (0.1751) (0.1913) 

총고정자본 형성
0.3156*** 0.2942*** 0.3087*** 0.3106*** 0.2896*** 0.3052***

(0.0585) (0.0562) (0.0521) (0.0525) (0.0521) (0.0525) 

수출비중
0.0685 0.0610 0.0594 0.0726* 0.0696* 0.0691* 

(0.0431) (0.0415) (0.0412) (0.0428) (0.0401) (0.0411)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인프라
0.0301 0.0258 0.0355 0.0358 0.0227 0.0372 

(0.0370) (0.0369) (0.0368) (0.0384) (0.0359) (0.0376) 

외국인직접투자
0.0565*** 0.0506*** 0.0435** 0.0568*** 0.0465** 0.0494** 

(0.0179) (0.0189) (0.0204) (0.0177) (0.0178) (0.0189) 

대규모 사유화
-0.0077

(0.0335)

소규모 사유화
0.0322

(0.0422)

기업구조조정
0.0634

(0.0539)

가격자유화
-0.0430

(0.0732)

무역ㆍ외환 시스템
0.0841**

(0.0421)  

경쟁정책
0.0380 

(0.0414) 

N 93 93 93 93 93 93

R2 0.834 0.836 0.837 0.835 0.843 0.836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고정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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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반면 국내투자변수의 경우 고

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한 모든 추정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국내투

자가 주요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인플레이션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체제전환변수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

였지만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추정부호에서 

부(-)의 부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체제전환

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비중변수는 고정효과모형과 같이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인프라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같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

으나 시스템 GMM에서는 모든 추정방법에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인프라 여건이 주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달리 소규모 사유화, 기

업구조조정, 무역ㆍ외환 시스템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중소기업의 사유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국

가일수록, 그리고 무역ㆍ외환 시스템에 제한조치가 없는 국가일수록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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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전기 1인당 
실질 GDP

-0.2681*** -0.2325*** -0.3463*** -0.3041*** -0.3347*** -0.2264***

(0.0798) (0.0658) (0.0341) (0.1038) (0.0614) (0.0396) 

인적자본
0.1894 0.1947 0.3684 0.2905 0.3850 0.1948 

(0.2385) (0.4743) (0.2878) (0.4055) (0.4305) (0.2172) 

국내투자
0.3156*** 0.4573*** 0.5695*** 0.3930*** 0.3309*** 0.2612***

(0.1160) (0.0775) (0.1150) (0.1089) (0.0738) (0.0696) 

수출비중
-0.1367 -0.0442 0.0151 0.1431 0.0223 -0.0560 

(0.1425) (0.0518) (0.0297) (0.1173) (0.0773) (0.0372)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0.0002*** -0.0005 -0.0001 -0.0002***

(0.0002) (0.0000) (0.0000) (0.0003) (0.0001) (0.0000) 

인프라
0.2811*** 0.0269 0.0945** 0.1466** 0.2747* 0.1412***

(0.1057) (0.0989) (0.0435) (0.0658) (0.1437) (0.0545) 

외국인직접투자
0.0993*** 0.0134 0.0083 0.0053 0.0091 0.0692***

(0.0328) (0.0405) (0.0264) (0.0853) (0.0333) (0.0149) 

대규모 사유화
-0.0438  

(0.0511)

소규모 사유화
0.1877***

(0.0480)

기업구조조정
0.1190**

(0.0534)

가격자유화
-0.1750

(0.1306)

무역ㆍ외환 시스템
0.1037***

(0.0402)

경쟁정책
0.0050 

(0.0652) 

AR (2)
0.40

[0.687]
-0.20

[0.838]
-0.30

[0.764]
0.24

[0.811]
-0.09

[0.926]
-0.59

[0.557]

Hansen
8.93

[0.629]
9.18

[0.328]
8.87

[0.353]
8.46

[0.132]
13.34
[0.422]

9.97
[0.533]

N 93 93 93 93 93 93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3.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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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및 경쟁정책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

장에 대해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다만 경쟁정책의 경우 경제성

장과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

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스템 GMM을 이용한 [표 4-3]의 추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41) [부표 8]은 추정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초

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 취학률(전기)을 인적자본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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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추정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해석, 

요약함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정책의 집행순서, 즉 정책의 순차성을 결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북한 경

제개발을 위한 정책을 그 순서와 함께 제시한다. 정책의 순차성을 고려하

기 위하여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된 성장요인 이외에 성장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의 순차성을 구상하는 이유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Fernandez and 

Rodrik 1991; Dewatripont and Roland 1992, 1996; Lau, Qian and Roland 

2000).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북한은 체제이행(대상)국과 저개발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북

한 경제체제의 근간은 생산수단의 국유와 중앙계획경제를 기초로 한 사

회주의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성격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사

회주의적 통제와 국유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북한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2013년 기준, 한화 137만 원)로 

판단할 때 북한은 저개발국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

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제이행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결정요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87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

추정방법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일반변수

인적자본 + + +

국내투자 + + + + + +

수출비중 + + +

인프라 + + +

인플레이션율 - - -

외국인직접투자 + + +

제도적 여건 + + +

체제이행 관련 변수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

  기업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ㆍ외환 시스템 + +

  경쟁정책

주: *: +, -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셀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변수는 모든 추정식에 포함되는 반면 체제이행 관련 변수는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식에만

   포함된다. 그리고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체제이행변수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므로 6개의

   회귀식이 존재하며 그 결과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유의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 전기의 1인당 GDP는 정책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표 3-3], [표 3-4], [표 3-7], [표 4-2], [표 4-3].

표 5-1. 경제성장 결정요인 추정 결과의 요약

인을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은 제3장과 제4장의 경제성장 추정 결과를 전체 대상국가, 저

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로 나누어 유의미한 요인을 요약하고 있다. 전체 

대상국가의 결과를 저소득국가와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국한한 결과

와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단계와 국가그룹 간의 이질성에도 불

구하고 전체 대상국가에 대한 추정 결과는 가장 대표성이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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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본 수가 증가하는 데 따른 추정의 신뢰도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표 5-1]은 추정방법으로서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의 결과

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 시스템 GMM을 사용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도구변수 사용에서 임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고정효과추정법이 가진 문제점인 내생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표 5-1]에 따르면 일반변수 중 모든 회귀식에서 유의한 변수는 국내투

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의 개수로 볼 때 다음으로 인적자본(4

회)이며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은 모두 세 

추정식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인프라도 세 추정식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유의한 것은 GMM 추정 결과로 판단할 때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

정, 무역ㆍ외환 시스템이었다.

체제이행국가를 포함하여 일반변수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투자 관련 변수로는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직접적인 변

수가 포함되며 인프라도 간접적으로 투자 관련 변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국내투자에 비해 인프라의 유의횟수가 낮은 이유, 특히 저개

발국에서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저개발국에서는 인프라가 구

속적 제약조건(binding constraints)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42) 저개발

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앞서 생산능력을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대

42) 로드릭(Rodrik)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구속제약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일반화하기보다 각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구속제약(binding constraints)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Hausmann, Rodrik 
and Velasc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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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공장 설립이나 

기계장비 등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즉 생산해 팔 것이 있어야 이를 운반

할 도로, 철도, 공항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결과이다. 체제이행국의 

경우 인프라가 유의한 것은 저개발국과 달리 이 국가들은 생산능력을 보

유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인적자본은 체제이행국가와 전체 대상국가의 고정효과추정식에서는 

유의하나 저개발국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여기서 인적자본은 교육연수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에서는 초등교육이나 문자해독률, 건강상

태 등이 중등 이상의 교육보다 중요하다(Lee and Kim 2009). 그 이유는 

저개발국 산업에서 필요한 직업이 고도의 숙련성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이해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이유는 체제이행국가는 저

개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산업구조가 더 고도화

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이나 높은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직무가 많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저개발국 수준이지만 산업구조

가 체제이행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특징이 동시에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투자할 때보다 대외자본이 북한에 

들어가 생산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의 숙련성과 고등교육을 받

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인적자본 개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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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과 인플레이션율은 저개발국과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에서 유의하다. 저개발국은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는 원천이 수출일 가능성이 높다. 체제이행국가는 사회주의 말기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했고 체제이행 초기 가격자유화로 다수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저감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정화가 체제이행기의 경제성과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특히 경제안

정화는 체제이행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증대시킨다는 정치ㆍ경제학적 고

려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 두드러졌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체제이행의 

경제적 혼란은 물가폭등, 환율위기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안정되어야 투자율 제고 등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었다. 북한도 저개발국으로서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

을 통한 경제성장이 적합하다. 더욱이 상대적 저임금을 기초로 한 성장전

략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도 매우 유효하였다. 경제안정화와 투자의 관계

에서는 거시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면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안정화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는 공급을 증가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양자

는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변수는 전체 대상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유의하였다. 이 제도변수

는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반면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이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로 이보다 더 근

본적인 제도 관련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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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성장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유

재산제라는 더 근본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North 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질 등

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이 경제성장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체제이행대상국으로 북한에도 더 중요한 제도변수는 사유

재산제 등과 같이 근본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로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ㆍ외환 시스

템은 유의한 반면,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그리고 경쟁정책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격자

유화는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정책도 경제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단

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체제이행 관련 변

수가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소규모 사유화와 대규모 사유화의 성장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사유화는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규모 사유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유화는 식

당, 키오스크, 소규모 사업장 및 공장 등의 사유화와 연관된 것으로 이 

사유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사유화 후 바로 생산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 변화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대규모 사유화는 대기업 사유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로 성장제고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국유기업을 사유기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새로

운 소유주가 적절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기업을 구조조정하여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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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할 때만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구조

조정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 사유화는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제고하기보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oycko and Vishny 1996).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무역ㆍ외환 시스템 자유화는 무역증대효과, 거

시경제 안정효과, 경쟁촉진효과 등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화폐의 태환화, 시장경제체

제에 부합되는 환율제도는 체제이행국가의 무역증대에 필수적이다. 또한 

체제이행국가의 산업은 독과점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독

과점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환율제도가 운용되면 외국에서 소비재, 생산재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감될 수 있다. 소위 ‘경쟁의 수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해외로부터 경쟁압박효과를 받아 경쟁이 촉진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의 추정 결과를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소규모 사유화, 대규모 사유화 이후 기업 지배구

조 개선과 구조조정의 결합, 외환과 무역자유화 등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직접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자유화도 기업사유화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가격을 제정할 권리가 있으면 사유화된 기업

의 성과는 정부의 가격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갈

등을 증폭시키고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김으로써 경제의 공정성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경제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기업사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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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인적자본 0.9272 -

국내투자 0.2404 0.6650

수출비중 - 0.4350

인프라 3.3424 -

인플레이션율 - -

외국인직접투자 - 0.5571

제도적 여건 2.2993 -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표 3-4], [표 3-7], [표 4-3].

표 5-2. 전체 대상국가 및 저소득국가 표준계수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ㆍ외환 

시스템 자유화 및 개선은 통화의 태환화, 적절한 환율제도의 운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무역을 통한 성장과 ‘경쟁의 수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

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가능한 체제이행정책이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통계학적인 유의성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크기도 중요하다. 즉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성장에 더 

큰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반영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장과 제4장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갖는 성장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5-2]는 각 요인이 한 단

위의 표준편차만큼 개선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성장효과를 계산하여 제

시한 것이다. [표 5-2]에서는 내생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가 더 적절하

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GMM 추정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표 5-2]에 따르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높은 

변수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순이다. 각 요인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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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평균

국내투자 0.4696 0.6804 0.8473 0.5847 0.4923 0.3886 0.5772

인플레이션율 -0.3208 -0.3208 -0.3208 -0.3208

인프라 1.1351 0.3816 0.5920 1.1092 0.5702 0.7576

외국인직접투자 0.5389 0.3756 0.4573

소규모 사유화 - 0.5323 - - - - 0.5323

기업구조조정 - - 0.4481 - - - 0.4481

무역ㆍ외환 시스템 - - - - 0.2946 - 0.2946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표 3-4], [표 3-7], [표 4-3].

표 5-3. 체제전환국 표준계수

효과 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예를 들면 인프라와 제도적 여건 개선은 국

내투자에 비해 각각 14배, 9.6배 가량 성장촉진효과가 있다. 인적자본 증

가의 성장촉진효과도 국내투자에 비해 3.9배 높다. 그러나 추정대상을 저

소득국가로 국한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국내투자와 외국인투

자이며 그 다음은 수출비중이다. 그리고 이 요인 사이의 성장촉진효과 차

이도 크지 않다.

[표 5-3]은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식에서 각 성장요인의 표

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각 회귀식 표준계수의 평균

을 구한 값이다. 이 평균값을 토대로 할 때 성장촉진효과가 가장 큰 요인

은 인프라, 국내투자, 소규모 사유화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

자, 기업구조조정, 인플레이션율과 무역ㆍ외환 시스템의 순이다. 그러나 

그 요인 간 성장촉진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아 효과가 가장 큰 인프라와 

가장 작은 무역ㆍ외환 시스템을 비교할 때도 전자는 후자의 2.6배인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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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이상의 논의는 체제이행국가와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를 대상으

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북한경제의 성장전략 구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결과는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일반적인 변수와 아울러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의 중요성을 동시에 부

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일반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추동하도록 정책을 구상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상호 관련된 다수의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전략, 우선순위 혹

은 순차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체제이행에서도 급진적 혹은 점진적 전략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Roland 2000). 즉 모든 체제이행정

책을 가능한 한 동시에 그리고 단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빅뱅(Bing Bang)식 체제이행, 혹은 급진적 체제이행론자라고 불리는 반

면 다수의 정책을 나누어 더 오래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룹은 점진주의 체제이행론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실제 체제이행정책의 

집행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이행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재정자원

의 제약이나 제도 미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불가능하였다(Murrel 1995; 

Naughton 1996; Lau, Qian and Roland 2000). 예를 들어 급진적 사유화

가 선호되더라도 그 결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보

장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

하고 있다면 급진적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다. 또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면 급진적 정

책 집행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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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최적 순차성 구상

[그림 5-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책의 순차성을 고려할 때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으로 제

도에 대한 고려이다. 제도는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무

능하거나 부패한 심판이 경기를 관장한다면 선수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경기를 잘하는 것보다 심판을 매수

하는 것이 경기를 이기기 위한 더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

게 노력할 것이다. 이는 Hall and Jones(1999)가 제시한 발견, 즉 나쁜 제

도는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경제활동’보다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제도

에 관한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

를 뒷받침한다. 

둘째, 정책의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ies)과 동학적 상승작용(dynamic 

reinforcement)이다. 즉 A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97

나기 위해서 B라는 정책의 집행이 필수적이라면 이 두 가지 정책은 상호 

보완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지 않는다

면 ‘부분적 개혁의 함정(pitfalls of partial reforms)’, 즉 정책이 긍정적 효

과가 아니라 부정적 효과만 내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동학적 상호 보완성은 A라는 정책을 시행한 

다음 이 정책의 결과 B라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B정책이 

집행되면 A정책이 더 강화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예로 중국의 경우 

1978년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한 후 이를 기

초로 농산물을 비롯한 가격의 쌍궤제자유화(dual track liberalization)를 

시도하였으며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결과 농가책임제의 효과가 더 두드러

진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의 정치적 제약(political constraints)에 대한 고려이다. 경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 정

책이 경제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권력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자가 정치적 권력

자이다. 즉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의 궁극적인 결정자인 이들의 이익

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정책의 사전적 수용가능성(ex-ant accept-

ability)이 높아진다. 그 정책이 실행되어 승자와 패자의 분포가 달라지며 

정책 결과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하면 그 동력으로 나머지 개혁을 추동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제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훌륭한 정책이란 

사전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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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즉 제3장과 제4장에서 분

석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결과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설

정해 정책 사이의 순차성을 정립한다. 이때 제도적 요인 중 근본적 요인

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발견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작동가능한 전제조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사용한 제도 관련 변수로서는 

제도적 여건, 즉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변수가 있다. 

이 변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변수

로 사적소유권, 혹은 이와 관련된 제도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제될 때 북한 경제성장의 다른 결정요인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플

랫폼이 생긴다.43) 그리고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근본 제도변수를 포함하

여 모든 변수들은 정책의 상호 보완성 혹은 동학적 상승작용과 정치적 제

약을 고려해 정책의 최적 순차성을 구성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에서 

요약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효과의 크기도 고려될 것이다.

43) 이 변수들이 제3장과 제4장의 회귀분석에 직접 포함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 제도변수

들, 예를 들면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이 사용한 제도변수들은 다수 

국가를 포함하는 패널자료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근본 제도변수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패널분석으로서 변수의 변이(variation)를 찾

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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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정책 상호간의 최적 순차성(optimal sequencing)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

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 관심사가 장기 경제

성장인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의 장기 성장에 관한 문헌

에 의거하여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국가의 장기 

성장은 그 경제의 효율성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경

제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경제를 평가

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현재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위기의 근

본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ㆍ후반과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확보된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0~1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3%

에 불과하여 경제는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난 국가는 정상상태라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99년 6.1%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외

에 2000년대에는 -1~4% 사이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에서 뚜

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야말로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형국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정

체를 초래한 원인과는 차별화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연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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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s), 불균형(disequilibrium), 그리고 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 등으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성장률이 하락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Kornai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온정주의적 관계로 인해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행동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성과 재화의 부족현상, 즉 쇼티지(shortage)를 야

기한다는 것이다(Kornai 1986b, 1992).44) 불균형학파는 소비재의 쇼티지

가 발생하면 기업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소비재 생산이 감소

하여 쇼티지는 더 증가한다는 논리, 즉 쇼티지가 노동공급 감소를 통해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공급승수(supply multiplier)에서 그 논의를 출발시

키고 있다(Portes, Quandt and Yeo 1988; Portes and Winter 1980). 그리

고 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를 지적한 논의 중 Weitzman(1980)에 따르면 

중앙계획자와 기업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자의 생애소득

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최대 가능생산량 이하를 생산한다. 그러

나 현재 북한은 중앙정부계획이 거의 해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

부계획이 통제하는 범위의 기업은 특급연합기업소 등 소수 기업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2010). 그리고 부분적인 개방으로 

무역, 특히 대중국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북한 내 시장화가 진전되어 비공

식 경제활동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 들여오는 소비재 등과 시장

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북한경제 내에서는 더 이상 쇼티지가 존재하지 않

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계획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앙계획자와 

기업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와 인센티브 문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

44) 연성예산제약은 기업 예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세금, 대출, 가격 설정 등의 여

러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업은 도산을 

염려하지 않고 몸집만 키우려는 경영행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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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의 원인 주장 학자와 학파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

연성예산제약 Kornai
정부재정 붕괴로 강요된 분권화로 말미암아 정부와 
기업의 온정주의적 관계는 거의 사라짐. 기업의 
독자적 생존이 요구됨. 

불균형 Portes 등
쇼티지와 노동공급을 다루고 있으나 북한에서 
쇼티지는 거의 사라짐.

정보의 비대칭성 Weitzman
중앙계획이 거의 붕괴되어 중앙계획자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의 관련성이 사라짐.

국유와 관료적 통제 Kornai, Brus, North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6-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원인과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논의도 관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인 중앙계획과 국유 중 중앙

계획에 초점을 둔 논의, 즉 중앙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제가 사회

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현재 북한경제의 위기를 설

명하는 데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중앙계획이 없어지

더라도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경제활동의 국가적 규제가 계속 남아 있

다면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통찰이다

(Brus and Laski 1989; Kornai 1986a, 1992). 더 구체적으로 Brus and 

Laski(1989)는 국유와 중앙계획 중 중앙계획을 포기한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낙관론이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를 향한 체

제이행은 자본주의의 기본 제도 중 어느 하나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와는 그 규모 면에서 성격을 달리 

한다. 소련의 경우 1969~90년 동안 연평균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은 가계소득의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북한은 가계소

득의 70%를 상회한다(Kim 2003; 김병연, 양문수 2012). 그 결과 1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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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소득 중 2차 부문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강제저축(forced saving), 그리고 이 저축이 축적된 과잉축장화폐(monetary 

overhang)와 같은 문제는 북한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불균형학파가 주장하는 공급승수(supply multiplier)와 같은 경제 비효율

성의 원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계획이 거의 해체되고 쇼티

지도 없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경제의 위기는 국유와 사회주의적 통제로 인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잔존

하는, 성장을 막는 근본적인 제약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사회주의 권

력 유지를 위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적 통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바뀌는 체제이행을 공산당과 

관료적 통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 개입이 없어지는 상태로 정의한 Kornai

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며 앞에서 언급한 Brus와 Laski의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Kornai 1986a, 1992; Brus and Laski 1989). 

그리고 사유재산제야말로 경제성장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제도임

을 주장한 제도경제학자 North의 논지와도 일치한다(North 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중국의 체제이행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전 경제

를 대상으로 정교한 중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제도적, 기술적 능

력이 없었다. 각 성(省)에서 수립하는 중앙계획도 완성도나 집행실적 면

에서 소련에 미치기 어려웠다. 한편 경제성과 면에서는 두 시기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즉 중앙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

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았던 반면,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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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정책을 편 결과 성장률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혁ㆍ개방 정책

의 핵심은 사유권 인정이었다. 즉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가족농으로 운영

하면서 농업생산물의 실제 소유권이 집단농장으로부터 개별 가족농으로 

옮겨갔다. 일정한 수매량만 이전 가격으로 판매한 후 남는 농업생산물은 

그 가족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도 비국유기업인 향촌

기업(township village enterprises)의 설립을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개혁

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시장자유화, 즉 비공식시장

에서 거래가능한 품목의 범위도 점차 넓혀갔다. 요약하면 비국유 혹은 사

유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개혁 초기부터 시행하였으며 시장자유화도 점진

적으로 추진한 것이 중국 개혁ㆍ개방의 핵심이었다.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구속 제약이라는 앞절의 분석은 

이 제도의 개선이 성장 촉발의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에서 북한정권의 사전적 수용가능성을 동시

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급진

적 체제이행전략은 북한정부의 관점에서는 사전적 수용가능성이 떨어진

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의 

성장촉진효과가 큰 반면,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작은 충격을 주는 전

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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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북한의 집단농장 운영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을 바꾸는 것은 제

도변화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즉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농장의 운영방식을 개별 가족농 중심으로 바

꾸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집단농장의 토지를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거

기서 나오는 수확물 중 일부는 이전 방식으로 국가가 수매하되 나머지 부

분은 그 가족에게 자유처분권을 주는 것이다. 이때 수확물의 배분은 정률

제보다 정량제를 적용하는 것이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면 정

부와 가족이 7 : 3의 비율이 아니라 정부가 이전 수매물량만큼을 계속 수

매하되 나머지 수확물은 가족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중국 농업개혁의 핵심인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방식이었으며 이 방식을 채택한 결과 중국의 농업생산량은 연 

5% 이상씩 증가하였다(Brauw, Huang and Rozelle 2004). 특히 정부는 

집단농장이 수매물량의 공급을 책임지도록 개별 농가가 아니라 집단농장

과 계약하면 집단농장도 유지가능하면서 행정비용 부담도 줄이고 인센티

브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농장에 정부 수매와 개별 

가족농의 수확물 배분결정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여러 집단

농장 실험을 통해 정권유지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작고 생산량증가효과

도 큰 배분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도개혁은 현재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재산의 개인양

도를 통한 소규모 상업 혹은 기업 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좀 더 규모가 큰 기업활동에 대해서

45) 본고의 세 정책은 체제이행의 최소 조건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언급되었지만 이 연구에

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박명규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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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김병연, 양문

수 2012). 상점, 식당, 목욕탕, PC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 서비스업체가 

이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장도 개인이 위탁받아 

생산활동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 비율도 낮지 

않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김병연, 양문수(2012)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지방 산업공장과 중앙 공업공장 중 개인이 국가로부터 실제 운영권

을 넘겨받은 공장의 비율은 2009년에 각각 23.6%와 21.4%로 나타났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개인사업을 묵인하는 현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이

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정도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소규모 상업 및 기업 활동의 인정만으로는 중국의 향촌기업의 사례

와 같은 대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라고 하더라

도 기업 활동의 자유화는 북한의 소비재와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의 증가는 그 파급효과를 통해 북한 내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만약 소규모 기업을 통한 정책

적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를 좀 더 규모가 큰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빙하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

치 마련이 더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 내 시장거래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현재 북

한에서 성행하는 시장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더 자유화하는 정

도로 충분하다. 즉 거래제한품목을 최소화하며 거래참여자의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장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활동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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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상업활동은 간단한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런 등록도 없이 자유롭게 거래활동에 종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유재산제도 인정과 기업활동 및 시장거래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제도가 확립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숙한 시장경제에서 작동되듯이 완벽한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이 개혁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개선은 북한경제의 자생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다음에서 다룰 정책과 결합될 때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체제이행정책의 순차성에 관해서는 이 주제에 관한 체제이행 관련 연

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는 동유럽과 구소련 체제이행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제

이행정책의 순차성을 연구하였다. Barlow and Radulescu(2005)에 따르면 

소규모 사유화와 재정개혁은 초기 체제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소규모 사유화는 대규모 사유화, 무역ㆍ금융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동학적 상승작용이 가장 큰 정책이었다. 그리고 재정개혁, 

즉 재정건전성 개선은 대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무역자유화

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역시 체제이행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

하다. 무역자유화는 소규모 사유화와 금융개혁을 촉진하기 때문에 역시 

초기에 시행할수록 좋은 정책이다. 특히 무역자유화와 소규모 사유화는 

상호 정책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은 

다른 체제이행정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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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irtilla(2006)도 소규모 사유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소규모 사

유화는 기업구조조정, 대규모 사유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역

개혁도 촉진한다. 그런데 소규모 사유화는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가격자유화도 체제이행 초기에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반면 금융개혁을 조기에 할 경우 이는 무역개혁과 국내 

경제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후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제4장의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

지 체제이행정책변수가 사용되었다. 즉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기

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ㆍ외환 시스템, 경쟁정책이 그것이다.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의 연구 결과는 이 여섯 가

지 체제이행정책 중 1차적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은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 그리고 무역ㆍ외환 시스템 개혁임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대규

모 사유화와 기업구조조정, 경쟁정책이다.

Staehr(2005)는 이러한 이행정책의 순서 혹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즉 모든 체제이행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광범

위한 개혁, 이 중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와 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개

혁, 즉 점진적이지만 조기에 집행가능한 개혁을 시도하는 방안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조기 시장개

방정책, 조기 금융개혁정책, 그리고 대규모 사유화 중심 개혁이 성장에 미

치는 효과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광범위한 개혁과 조기 집행가능한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규모 사유화 

없이 조기 시장개방이나 대규모 사유화 등만 집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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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점선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Staehr(2005), pp. 188-194의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6-1. 개혁정책의 순서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내부 

개혁 없이 금융개혁만 하는 경우에도 성장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6-1]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이 결과도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와 마찬가지로 가격

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집행이 체제이행 초기에 이

루어져야 경제성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광범위한 개

혁은 장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혁의 정치적 제약 때

문에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체제이행정책의 집행순서는 북한의 정치적 제약, 즉 사전적 수

용가능성 면에서도 적합한 안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유화는 이미 제

도 개선 측면에서 논의한 대로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더 자유화, 공식화하는 것이다. 가격자유화도 가계지출 중 비공식시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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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80%에 달하는 북한의 현실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무역ㆍ외환 시스템 자유화에서 무역거래의 자유화, 북한화

폐의 태환화와 적절한 환율제도의 도입은 북한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소

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집행한 후, 즉 북한의 체제이행 의지가 확인

된 후에 국제사회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 

사유화와 경쟁정책 도입, 기업구조조정 등은 다른 초기 정책에 비해 정치

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이행 후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변수를 제고하는 정책은 크게 분류하면 투자 촉진, 인프라 개선, 

인적자본 제고, 거시경제 안정화(인플레이션율), 수출비중 제고로 분류할 

수 있다.46) 이 중 투자는 다시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로 나눌 수 있

다. 일반변수 중 투자변수는 저소득국과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

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당 성장효과가 큰 편이어

서 북한 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겨냥하여 2013년 11

월에 13개 중소규모의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의 조건과 경영환경문제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그 자체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수용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부도 북한 내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주체들에 창업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

는 것이다. 이는 앞의 소규모 사유화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소규모 기업

46) 제도적 여건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다룰 때 이미 검토하였으며 북한의 정

치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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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장애요인 비율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 35.2

주변국의 정책 영향 14.8

투자보장제도 미비 9.3

전기 부족 7.4

통신의 어려움 7.4

관리기관의 부패 7.4

물류의 어려움 5.5

합계 100.0

자료: 김병연, 정승호(2014).

표 6-2. 중국 단둥에 있는 대북 투자기업의 투자 장애요인
(단위: %)

에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큰 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내 자본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 북한주민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수출가능한 제품의 생산까

지 이르게 될 것이며 여기서 획득한 재원은 다시 확대재생산을 위해 투자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상승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단둥에 있는 54개의 대북 투자기업을 면담조사한 김병연, 정승호(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북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를 들고 있다. 즉 설문조사 기업의 35.2%가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를 투자 장애요인으로 답하고 있으며 투자보장제도 미비를 든 

기업도 9.3%에 이른다. 즉 투자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투자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법적, 제도적 문제를 대북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부도 외국인직접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서

는 이 문제의 해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선도 저개발국에서는 성장효과가 없으나 체제이행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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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저개발국에 속하므로 인

프라 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인프

라 건설이 집중되면 임금이 올라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은 북한 내 자본으로는 동원하는 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등 국외자본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북한

의 수용성과 법적, 제도적 안전보장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

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진적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생산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 시기의 인프

라 건설은 필수적인 운송과 물류 관련 인프라 건설로 제한한다(필수 인프

라 개선). 중기에 접어들어 북한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단

계에 접어들면 생산, 운송, 물류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킨다

(기초 인프라 투자). 그 이후 단계에서 북한 개혁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북한의 생산과 수출

능력을 더욱 증대시킨다(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개발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성장촉진효

과가 3배 이상 달할 정도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체제이행

국가에 국한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도 성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개발국 대상, 그리고 체제이행국가 대상으로 한 시스템 GMM 추

정 결과에서는 인적자본이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연수가 아닌 취학률을 사용한 회귀분석에서는 체제이행국가를 대상

으로 한 시스템 GMM 추정 결과에서도 중등교육 취학률과 고등교육 취

학률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내용을 요약하면 

교육투자는 저개발국이나 체제이행국가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끌어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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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으나 고소득국가가 될수록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장의 성장회귀분석에서 저개발국도 1인당 소득이 

1,000~4,000달러인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국가들, 즉 

최빈국의 경우와 달리 국민들의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국가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은 노동력은 단순한 근로행위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

상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북한주민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북한의 11년 

기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47) 그리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배분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중ㆍ후기 단계에서는 외국인투

자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사전적 수

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교육과 관련된 외부 지

원에서 교육의 운영주체와 커리큘럼 등 실제적인 조건들이 협상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경제안정화 변수로서 인플레이션은 체제이행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북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북한 내 달러나 위안화 대비 환율이나 북한시장에서 형성된 쌀과 옥

47)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함하여 

1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재정이 위기를 겪게 되자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가 요구

하는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다수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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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ㆍ후반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8) 시장화로 인해 이미 상당한 가격자유화가 

진행된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는 공급부족과 북한정부의 

과다한 통화 발행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한

의 재정적자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9) 따라서 북한의 경제안정

화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화폐 발행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을 바꾸

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정부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외국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50) 북한 국채의 외국시장 매각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확인된 후, 즉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를 지나 북

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수출비중은 저소득국의 경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즉 저개발국의 경우와 같이 내수시장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수출을 통

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북한의 경우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북

한산업 중 가격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이 생산물을 수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산업 중 의류임가공산업은 가격경쟁력이 

48) 2014년 들어 쌀과 옥수수 가격으로 평가한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

고 있다. 

49)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거의 없으며 재정은 매년 소폭 흑자이거나 균형을 이

룬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차입한 경우도 

정부 재정수입으로 기록하였다(Kim 2002).

50) 북한 국채를 외국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경제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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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연, 정승호 2014). 수출확대는 인플레이

션 저감과 마찬가지로 북한정부도 원하는 바일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제

약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표 6-3]은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요

약하고 있다. 이 중 근본 제고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초기 정책, 

즉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는 북한정부가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정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중기와 후기 정책

은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

템 개선에서 한국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이외에도 외환시장 개

설이나 외환제도 수립과 유지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

모 사유화에서는 기업 평가와 매각 등을 할 때 한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

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장 필요

한 분야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증진과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이다. 이 

지원이 북한의 근본 제도 개선과 체제이행과 결합되면 그 시너지가 극대

화될 것이다. 북한의 개발단계가 중기에 들어서면 한국자본의 북한 내 투

자가 북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북한은 이것을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과 

결합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북한

의 기초 인프라 구축작업이 시작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완료

되어 해외 기채를 통해 국제자본을 조달하고 북한 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매각할 수도 있다. 북한 경제개발 후기 단계에서는 체제이행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 즉 대기업 사유화와 동시에 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쟁촉

진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는 상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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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기 중기 후기

근본 제도변수
∙ 가족농 중심의 이익배분
∙ 소규모 상업ㆍ기업 활동 인정
∙ 시장거래자유화

∙ (외국인)투자의 법적, 제도적 
안정성 보장 

체제이행 관련 
변수

∙ 소규모 사유화
∙ 가격자유화

∙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 대규모 사유화
∙ 경쟁정책 도입
∙ 기업구조조정

일반변수
∙ 인적자본 중 주민 영양상태 

개선
∙ 필수 인프라 개선

∙ 외국인직접투자 제고
∙ 수출을 통한 성장
∙ 인적자본 중 중등교육 강화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 재정적자의 화폐 발행 보전 지양
∙ 기초 인프라 투자

∙ 인적자본 중 고등교육 
강화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료: 저자 작성.

표 6-3.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 정책

하우와 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시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북한은 중진국 수준에 걸맞은 인프라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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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제7장은 앞 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요인과 정책의 

순차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7장에서는 [표 6-3]에 요약되어 있는 정책의 

순차성, 즉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우리 정부

의 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

원’, 후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표 6-3]에 따르면 북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북한의 근본 제도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의 진전이 있는 단계이며 그 결과 북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점화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성장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발전의 중기에 이르면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이 본격화되며 대

외개방과 투자 여건이 성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 경제발전의 후기에는 대규모 사유화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갈 필요성

이 제기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북한경제 지원도 북한산업

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초기 단계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상정하였다. 북한정권이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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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북한 핵문제가 여

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단계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을 위한 자체적인 대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초기에

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 및 국제적 경제고립 속에서도 최

소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협력을 하는 단계이다.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중기에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도록 자본주의 제도

의 성공적인 도입을 지원하고 최소한 비핵화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소되면서 실질적인 경제개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출산

업 육성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만들도록 지원해줄 필

요가 있다. 과거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내수시장의 한

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

었던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양질의 노동력과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란 우리가 산업화 단계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대외개방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한국기

업들의 대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120❙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후기에는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미 북한이 상당 부

분 시장경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중기에서 미루어왔던 대규모 

사유화가 추진되는 단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이 4,000달러를 넘어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 대규모 인프라 투

자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단

계로 가정한다.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본 절은 우리 정부의 세 가지 협력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동호 외(2002)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발전

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이고, 둘째는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 지원이며, 셋째는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이다. 

이를 [표 6-3]의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순차적 정책변수와 관련하여 설명

하면, 근본 제도변수나 체제이행변수와 같이 북한 자신의 결정이 중요한 

성장요인은 우리 정부의 간접적인 경제정책 지원과 연계시킨다. 반면 일

반성장변수와 같이 한국이 직접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는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 투자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 지원, 그리고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7-1]에 

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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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은 [표 6-3]이 제시한 순차적 성장전략과 연계된 협력방안, 음영이 없는 박스는 [표 6-3]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협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자료: [표 6-3]을 바탕으로 저자 구성.

표 7-1.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3대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1) 초기: 제3국을 통해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및 

남북 당국자간 정책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분조관리제가 가족농 중심의 이익분배제도로 변화하고 소규

모 상업ㆍ기업 활동이 인정되고 시장거래가 더욱 확대되는 단계이다. 또

한 가격자유화 및 소규모 사유화가 실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

책은 북한 자신이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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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북한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 도입이나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자문 혹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자문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초기 단계에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51)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체제이행 전 단계인 초기부터 남북 당국자간 경협사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협력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중기 이후에 소유권의 사유화나 가격자유화 등 체제이행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 협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가칭 ‘북한경제정책협의회’(현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부총리급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안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과거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

립한 우리 정부의 정책경험을 통해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자

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가격자유화 등의 부작용으로 현재의 하

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기 이후: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 지원

중기부터는 북한경제가 공식적인 체제이행 선언을 한 이후의 단계이기 

5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2004년 이후 재정경제

부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문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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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기 체제이행제도 운영과 관련된 단순한 자문보다 체계화된 체

제이행 관련 전문연구나 정책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 내에 가칭 ‘북

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수출지향

적인 산업 육성과 대외개방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것처럼 북

한지역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

는 이 연구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물론 부족한 전문연구인력 교류를 추

진하고 이 연구원이 전 세계 각국의 전문연구기관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체제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무역 및 

외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고 체제이행국가의 경험

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소통하는 협력창

구 역할을 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1) 인적자본 투자 지원방안

가) 초기: 주민 영양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초기 성장기반 조성지원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 지원을 위한 기초

적 지원인 주민 영양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

는 제3장과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되고 제6장의 경제성장을 위한 북

한 당국의 정책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성장변수 중 ‘인적자본인 주

민 영양개선 지원’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은 남북통일시

대를 이끌 미래주역인 북한 청소년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영양 

및 위생 향상을 통해 남북통일에 따른 통일한국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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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미래 인적자원의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 또

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국제 NGO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52) 임강택 외(2008)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세 가지 부분53) 중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이나 공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북한에 대한 인

도적 지원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중

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중기: 북한 의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중등교육 강

화 지원

중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

련 숙련노동자 공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질을 제고

52) 임강택 외(2008), p. 43: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외원조가 어떤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 

53) 임강택 외(2008), p. 85: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첫째, 경제개발과 관련된 개혁ㆍ개

방 정책을 실천하는 북한 내부의 추진의지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여국가 및 공여기관

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이의 대북 지원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방식을 잘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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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실증분석에서 여러 번 언급

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단계에서는 단순노동력이 중요하나 

경제성장과 함께 기술인력과 숙련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따

라서 중기부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원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시도하고, 북한의 낙후된 의무교육시설을 개선

하고 수출산업과 연관된 직업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적자본으로서 중

등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후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후기에는 우리 정부의 북한 지원전략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에 따라 

북한의 산업고도화에 요구되는 고급연구인력(석박사)을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제3장 실증분석에서

도 언급되었듯이 분석대상국 전체, 그리고 소득수준 1만 2,000달러 이상 

고소득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중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현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고등교육은 뒤떨어져 산업고도

화를 추진해야 하는 후기에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54)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낙후된 고등교육

54) 김석진(2012), 제2장 ｢북한산업의 발전잠재력과 정책과제｣, 김두얼 편(2012),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pp. 63~64: “1972년 이후 11년 의무교육제

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성인인구의 대부분은 현대적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구 사회주의국가

들의 특징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경우 대학교육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어 자본ㆍ기술 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규모와 질은 미흡할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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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투자 지원 내지 운영은 물론 북한의 중등ㆍ고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이나 교사ㆍ교수요원 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남북간 교육제도

의 의무교육연수 등 양적인 차이는 물론 질적인 차이도 모두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 또는 해외의 우수 고등교육기관들

이 그 운영경험을 살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2) 물적자본 투자 지원방안

가) 경제특구 지원방안 

- 초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한의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 지원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55)를 활용

해 정체된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대중국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 

및 기술력에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과 펼치는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개성공단의 개선방안 마련도 더딘 상황이다.56) 개성공단이 그동안 남북

경협의 상징이 되어왔고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활발히 논의되고 

55) 정형곤 외(2011), p. 206: 중국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의 38%에 불과한 낮은 최저임금, 
양질의 교육수준, 높은 기술숙련도, 언어장벽 부재, 낮은 이직가능성을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로 언급하였다.

56) 정형곤 외(2011), p. 213: “북한 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되고 경제협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다”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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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개성공단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정치ㆍ안

보 불안 완화,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통 문제의 해결 등 개성공단을 발전

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중기: 개성공단의 전ㆍ후방 연관효과 제고 및 개성 이외의 경제특별구 

지원 

중기에 경제특별구 지원환경은 우선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고 미국 중

심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서방의 대북 경제협력이 증가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남북한 기업간에 전ㆍ후방 연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정

부의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

품공급업체들과 연계(후방연관효과)됨은 물론 최종 상품을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시장에도 공급(전방연관효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다. 나아가 북한 내부의 수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연관효과를 배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 수출산업기지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경제특별구’ 등

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제2의 개성공단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특별구는 남북한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비교우위지역이자 북한경제를 위한 수출산업 육성기지와 연

계된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북방 3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나진 또는 신의주 지역 경제특별구를 제2의 개성공단지역으



 

128❙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성 이외의 지역을 개방

하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남북간 신

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국과 거리가 먼 경제특별

구가 선택될 경우에는 한국과 연계된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경제특별구와 관련된 물류망ㆍ에너지망 등 관련 인프라 투자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후기: 개성공단 산업고도화 지원

후기에는 북한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개성공단 산업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업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향후에는 

IT 등 첨단산업 기술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북한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나) 인프라 투자 지원방안 

이상준(2012)은 북한의 인프라인 철도, 도로, 수력발전과 항만 시설 대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것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위

기 심화로 인프라 투자 자체가 크게 부족해져 북한의 인프라 노후화가 심

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체제전

환 이후 대서방국가들과 진행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시

설들을 개발했고 도로망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

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것

은 중요한 협력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57) 더불어 북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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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프라 투자는 결국 통일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이며 대북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기업들의 수익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다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투자 참여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투자 회임기간

이 긴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과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이 아닌 ‘호혜적 교류ㆍ협력’ 원칙

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상호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

다.58) 이와 같은 ‘호혜적 교류ㆍ협력’을 위한 좋은 예는 2014년 3월 드레

스덴 구상59)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대가로 북한

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는 안팎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초기: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 지원 및 북방 3각협력 

추진

초기에는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 물류 등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순차적 북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제시된 북한

의 필수 인프라 투자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한

57) 이상준(2012), 제4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김두얼 편(2012), 󰡔남북

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pp. 169~170.

58) 이상준(2012), p. 193. 

59) 통일부 홈페이지.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드레스덴)｣,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6&mode=view&cid=11861(검색일: 
2014. 4. 1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에서 3대 대북 제의 중 민

생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중 하나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투자 지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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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원 및 물적 기반을 감안해 북한 내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산업입지나 전력ㆍ통신 등 산업인프라를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이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특정 지역은 동시에 북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혜택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개성공단 관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건설60)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의 성장기반을 한국의존적이며 주변지역과 괴리된 폐쇄적 

구조에서 남북이 함께 마련해 주변지역과 소통해가는 구조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또한 북방 3각협력을 통해 북방지역에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깊은 신뢰

가 없으면 본격적인 북방 3각협력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북방 인접국

들의 대북한 투자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한 예로 북ㆍ러가 개발 중인 나진ㆍ하산 지역의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정부가 다시 참여를 추진했다.

- 중기: 개성 이외 경제특별구로 투자 지원 확대 및 남북 연계 인프라 

투자

중기에는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경제특

별구 투자 지원을 기존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특별구(일종의 제2의 개성공

단)로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제특별구와 한국을 연계하는 교통망ㆍ

60) 통일부 홈페이지(검색일: 2014. 4. 15): 3대 대북 제의 중 민생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중 하나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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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망 등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연계 도로시설이나 철도, 항만, 또는 한국의 기존 발전소

나 송전망 시설을 통해 북한 경제특별구까지 연계하는 인프라 투자를 지

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협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와 제

품수송, 전력 및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내부

의 경제특별구간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 등도 추진

해나가야 한다. 

- 후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후기에는 북한이 제도통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단순히 북한 경제재

건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교류협력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를 한반도와 연

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국들과 이 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논

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개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역내 안전

보장체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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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 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은 북한정부가 비핵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일원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가능하게 하며 

그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이 공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초기: 개성공단의 국제투자 유치 지원

초기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 단계로 아직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로 간주되는 시기이다. 순차적 성장을 위해 초기에 요

구되는 외국인직접투자 등과 같은 국제투자 유치를 양자협력 중심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남한기피증61)을 감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감안하면 초기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공동 국제투자 유치 지원만 가능할 뿐 그 이외의 지

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 중기: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축, 

대북한 양자 국제투자 유치 지원 강화

중기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초기 단계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대우받을 수 있

도록 우리 정부는 협력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장

61)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 p. 2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시 북한이 

남북한 직접대화를 회피하고 다자간 협력체가 전면에 나서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가 바로 북한의 남한기피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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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개발과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62)의 구축이 필요하

다. 그의 연구대로 이 그룹은 ‘북한과 정기적인 정책 협의 및 북한 개발전

략 수립을 지원하며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재원 조달을 주도하며 원

조공여자간 원조 조정 및 조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해 북한신탁기금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북한이 불량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국제투자 유치에도 간

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민병원, 조동준, 김치욱 2010). 나아가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개성 이외의 지역들에 대한 외국인투자 같은 

국제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

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형수(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북한

에 대한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에 불과하다. 다자간 국제협력이 양자간 국제협력보

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해 다자간 국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우리 정

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다. 

62)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 pp. 33~34: 다자간 국제협력체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제안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을 주축으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EU, 호주, 캐나다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국은 물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기구 등 주요 국제개발

금융기구의 참여를 전제로 이사회 및 사무국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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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 심화 유도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후기는 북한이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장형

수, 김석진, 임을출(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양자 원조공여기관 등과 협력하여 북

한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수립해 실행한 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후기 

경제외교 지원 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선도

하기 위한 북한의 ‘국가지원전략’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

다. 이는 중기에 수립하는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추

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거 20년간 우리 정부가 주장한 ‘동북아개발은행’63)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윤덕룡(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

가 해결되지 않고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승인 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일종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지 무려 20년이나 경과된 지금에도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나 일

63) 장형수(2008), pp. 322~323: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해 과거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

발금융 수요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가 미비하므로 동북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은행을 창설하여 직접 지

원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였으나 이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자금 조달창구의 역

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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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

행 설립을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지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북한의 경제성장 후기에 제도통합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산업고도화를 지

원해야 하는 시기로 국제사회의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된 후, 좀 더 발전

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북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연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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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의 특징을 함께 가진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개혁 및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

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기조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북 정책

의 적실성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 연구 결과의 현실적

인 수용가능성을 평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가 경제성장 

결정요인에만 근거하고 있고 대북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안

보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기조를 나타내는 정책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남북 동

질성 회복과 호혜협력 추진) 가동, 둘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셋

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넷째, 위의 세 가지 정책기조를 종합해 실행가

능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대북 제안을 이끌어낸 드레스덴 구상이다. 

이와 같은 4대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로축은 협력방향(경제 또

는 안보)에 따라 구분하고 가로축은 협력범위(한반도 또는 동북아)에 따

라 구분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림 8-1]이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잘 드러나 

있고,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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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부(2014); 통일부(2014)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그림 8-1.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브’, 동북아 안보협력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다. 드레스덴 구상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제안(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 셋째, 동질성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림 8-1]에서는 [표 7-1]에서 제시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을 정책 

순차성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의 수용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정리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드레스덴 선언)을 본 연구에서 도

출된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적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우선 국제기구와 

함께 경제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금융 등의 교육훈련 지원을 구상하고 있

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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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교육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다소 떨

어질 수 있고 그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주민의 영양개선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역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본 연구에서도 제안했듯이 북

한의 성장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바르게 설정된 정책목표이다. 남ㆍ북ㆍ러 

나진ㆍ하산 물류투자사업 참여와 같은 남ㆍ북ㆍ러 북방 3각협력사업 역

시 성장 결정요인으로 유효했던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협력정책의 상징인 드레스덴 선언

은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비교적 합리적

으로 설정된 정책제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안보

적 선결과제의 해결이 정책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협력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

고, 체제전환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표 5-1], [표 6-3], [표 

7-1]에서 핵심적 사항들을 성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특징, 성과, 그리고 한계를 정리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국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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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 결정요인을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성장의 순

차적 성장방향을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

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 발전단계에 따라 구체적

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

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학술적,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 정책이 제

안되거나 입안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는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도출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

안 역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의 논의들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은 북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각각 독립적인 방법으로 분

석한 바 있으나, 북한과 관련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본 연구와 같이 다

방면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소득수준별, 

체제이행국가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을 표준적인 경제성장 추정식하

에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다르다. 더욱이 본 연구는 실증분

석에서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을 사용함으로써 추정방법의 강고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제이행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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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6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를 다른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특징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은 전통

경제학에서도 다양한 변수로 분석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도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만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 

연구가 북한의 경제성장 관련 정책연구에 훌륭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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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전기의 1인당 GDP
-0.1831*** -0.1531*** -0.1108***

(0.0254) (0.0195) (0.0258)

전기의 초등
0.3729*

- -
(0.1927)

전기의 중등 -
0.2634***

-
(0.0811)

전기의 고등 - -
0.0240**

(0.0110)

국내투자
0.1382*** 0.1912*** 0.2616***

(0.0201) (0.0190) (0.0303)

수출비중
0.0172 0.0241 0.0401

(0.0179) (0.0235) (0.0263)

인프라
0.0168 0.0092 0.0281

(0.0205) (0.0285) (0.0175)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0 -0.0007

(0.0007) (0.0008) (0.0010)

외국인직접투자
0.0504*** 0.0541*** 0.0279***

(0.0075) (0.0095) (0.0088)

제도적 여건
0.0617*** 0.0442*** 0.0369***

(0.0143) (0.0085) (0.0130)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1.92

[0.054]
-1.91

[0.055]
-1.92

[0.054]

Hansen
19.07
[0.641]

20.76
[0.641]

21.21
[0.817]

표본 수 179 179 176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 
(인적자본: 취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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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전기의 1인당 GDP
-0.2809*** -0.2792*** -0.2946***

(0.0980) (0.0759) (0.0897)

전기의 초등
0.1670

- -
(0.1645)

전기의 중등 -
0.0333

-
(0.1433)

전기의 고등 - -
0.0195

(0.0383)

국내투자
0.1812*** 0.1896** 0.1690***

(0.0532) (0.0785) (0.0629)

수출비중
0.0530 0.0708* 0.0550

(0.0371) (0.0397) (0.0416)

인프라
0.0656** 0.0553 0.0502

(0.0282) (0.0414) (0.0450)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248 -0.0179 -0.0221

(0.0215) (0.0179) (0.0207)

제도적 여건
0.0597 0.0700 0.0662

(0.0380) (0.0448) (0.0601)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0.86

[0.392]
-1.24

[0.216]
-0.84
[0.403

Hansen
31.42
[0.832]

28.34
[0.916]

33.05
[0.774]

표본 수 227 224 194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인적자본: 취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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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전기의 1인당 GDP
-0.1137** -0.1052 -0.0546

(0.0532) (0.0774) (0.0476)

전기의 초등
0.0529

- -
(0.0571)

전기의 중등 -
0.0253

-
(0.0328)

전기의 고등 - -
-0.0149

(0.0111)

국내투자
0.0900*** 0.0460* 0.0974***

(0.0236) (0.0257) (0.0195)

수출비중
0.0134** 0.0256* 0.0122***

(0.0056) (0.0151) (0.0041)

인프라
0.0167 0.0065 -0.0255

(0.0160) (0.0302) (0.0307)

인플레이션율
-0.0002 -0.0003 -0.0001

(0.0004) (0.0004) (0.0003)

외국인직접투자
0.0081* 0.0128 0.0125***

(0.0047) (0.0123) (0.0029)

제도적 여건
-0.0054 0.0019 0.0156

(0.0066) (0.0206) (0.0176)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0.14

[0.892]
-0.55

[0.584]
0.08

[0.936]

Hansen
21.73
[0.476]

16.76
[0.471]

14.99
[0.862]

표본 수 199 186 191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인적자본: 취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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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1) (1-2) (1-3) (2-1) (2-2) (2-3)

전기의 1인당 GDP
-0.3673*** -0.2678*** -0.3280*** -0.3190*** -0.2802*** -0.3130***

(0.0335) (0.0339) (0.0395) (0.0500) (0.0603) (0.0352) 

전기의 초등
0.5130

- -
0.4502

- -
(0.4206) (0.5629)

전기의 중등 -
0.7404*

- -
0.8326** 

-
(0.3865) (0.3564) 

전기의 고등 - -
0.1435*** 0.1628** 

(0.0453) (0.0453) (0.0453) (0.0689) 

국내투자
0.2553*** 0.2521*** 0.2891*** 0.0969*** 0.3130*** 0.2357***

(0.0371) (0.0489) (0.0365) (0.0295) (0.0452) (0.0524) 

수출비중
0.1824*** 0.0673 0.0985** 0.1563*** 0.0821 0.0790 

(0.0616) (0.0750) (0.0443) (0.0501) (0.0537) (0.0542) 

인플레이션율
-0.0002*** -0.0003***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인프라
0.1781*** 0.1093*** 0.1157** 0.3459*** 0.0402 0.0750 

(0.0462) (0.0412) (0.0454) (0.0908) (0.0661) (0.0938) 

외국인직접투자
0.0032 0.0474** 0.0065 -0.0050 -0.0103 -0.0302 

(0.0199) (0.0209) (0.0168) (0.0279) (0.0167) (0.0222) 

대규모 사유화
0.0022 -0.0483* -0.0029 

- - -
(0.0298) (0.0262) (0.0261) 

소규모 사유화 - - -
0.1463** 0.1609*** 0.2039***

(0.0647) (0.0589) (0.0359) 

AR (2)
1.12

[0.262]
1.32

[0.187]
1.24

[0.214]
0.62

[0.536]
1.08

[0.278]
1.04

[0.297]

Hansen
9.54

[0.890]
9.18

[0.910]
10.87
[0.977]

17.57
[0.616]

11.77
[0.997]

16.02
[0.715]

N 115 117 119 115 117 119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8. 체제전환국의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인적자본: 취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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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1) (3-2) (3-3) (4-1) (4-2) (4-3)

전기의 1인당 GDP
-0.3230*** -0.3183*** -0.3877*** -0.3174*** -0.3975*** -0.4788***

(0.0407) (0.0428) (0.0463) (0.0326) (0.0622) (0.0784) 

전기의 초등
0.2846

- -
0.7262

- -
(0.2618) (0.5241)

전기의 중등 -
0.6578**

- -
0.3814* 

-
(0.3178) (0.2120) 

전기의 고등 - -
0.1792*** 0.1788* 

(0.0384) (0.0384) (0.0384) (0.1058) 

국내투자
0.2096*** 0.3087*** 0.2469*** 0.2120*** 0.2309*** 0.2033***

(0.0325) (0.0521) (0.0501) (0.0329) (0.0354) (0.0468) 

수출비중
0.0556* -0.0025 0.0367 0.2113*** 0.2374*** 0.2588***

(0.0335) (0.0539) (0.0796) (0.0455) (0.0364) (0.0465)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0.0002*** -0.0004*** -0.0001 -0.0002***

(0.0001) (0.0000) (0.0001) (0.0001) (0.0001) (0.0001) 

인프라
0.1200*** 0.1184*** 0.2939*** 0.0737** 0.0998* 0.1449** 

(0.0340) (0.0308) (0.0223) (0.0371) (0.0512) (0.0638) 

외국인직접투자
0.0608*** -0.0070 -0.0117 -0.0336 -0.0077 -0.0355 

(0.0174) (0.0197) (0.0088) (0.0293) (0.0252) (0.0369) 

거버넌스
0.1394*** 0.1619*** 0.0903** 

- - -
(0.0355) (0.0444) (0.0412) 

가격자유화 - - -
0.0093 0.1190 0.0286 

(0.1257) (0.2011) (0.1104) 

AR (2)
0.96

[0.335]
0.85

[0.394]
1.09

[0.274]
1.38

[0.168]
1.15

[0.250]
1.78

[0.075]

Hansen
14.72
[0.397]

14.00
[0.598]

14.60
[0.481]

13.69
[0.549]

7.96
[0.950]

7.23
[0.613]

N 115 117 119 115 117 119

부표 8. 계속
(인적자본: 취학률)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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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5-1) (5-2) (5-3) (6-1) (6-2) (6-3)

전기의 1인당 GDP
-0.4014*** -0.2427*** -0.3042*** -0.3908*** -0.2783*** -0.4209***

(0.0462) (0.0595) (0.0396) (0.0476) (0.0558) (0.0515) 

전기의 초등
0.3583

- -
0.4166

- -
(0.2410) (0.4701)

전기의 중등 -
0.2067

- -
0.8824***

-
(0.2717) (0.2516)

전기의 고등 - -
0.1488*** 0.3268***

(0.0576) (0.0576) (0.0576) (0.0868) 

국내투자
0.1019*** 0.2807*** 0.2001*** 0.2777*** 0.2585*** 0.2396***

(0.0379) (0.0561) (0.0582) (0.0573) (0.0527) (0.0204) 

수출비중
0.1829*** 0.1399*** 0.0369 0.1163** 0.0201 0.0294 

(0.0664) (0.0191) (0.0471) (0.0563) (0.0337) (0.0731)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3*** -0.0002*** -0.0002*** -0.0003*** -0.0003***

(0.0001) (0.0001) (0.0000) (0.0000) (0.0001) (0.0001) 

인프라
0.3057*** 0.0437 0.2060*** 0.1273* 0.1782** 0.1756***

(0.0721) (0.0439) (0.0671) (0.0730) (0.0735) (0.0426) 

외국인직접투자
-0.0081 -0.0034 -0.0173 0.0016 0.0454* -0.0315 

(0.0149) (0.0157) (0.0214) (0.0279) (0.0263) (0.0232) 

무역ㆍ외환 시스템
0.0527 0.0556 0.1144** 

-
(0.0512) (0.0436) (0.0502) (0.0502) (0.0502) 

경쟁정책 - - -
0.0995 -0.0765 0.0814 

(0.0673) (0.1078) (0.0591) 

AR (2)
0.67

[0.502]
1.02

[0.308]
0.50

[0.618]
1.24

[0.213]
0.63

[0.528]
1.28

[0.202]

Hansen
14.92
[0.531]

12.11
[0.598]

13.64
[0.914]

10.20
[0.807]

10.86
[0.818]

11.82
[0.692]

N 115 117 119 115 117 119

부표 8. 계속
(인적자본: 취학률)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Executive Summary❙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ir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yung-Gon Jeong, Byung-Yeon Kim, Jae Wan Lee, 

Ho-Kyung Bang, and Yi Kyung Hong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laced 

greater emphasis on the economy, adopting the policy line of “Simultaneous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 2013.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Measures for Our Way of Economic Improvement”(so-called 

June 28th measures) since 2012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ts economic operation.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 newly designated 

19 special economic zones in an attempt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and has not suppressed the market despite changes at home and abroad. Partly 

boosted by these efforts, North Korea’s economy is reportedly improv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are few signs of a rapid economic growth that 

North Korea is so eager to achieve. This is attributable to North Korea’s system 

itsel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cting as a primary constraint to the coun-

try’s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s robust economic growth, economic 

reforms within the system are not sufficient, but rather the country should 

move forward toward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its successful transi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of tran-

sition economies as well as countries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analysis, 



it deduc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In this study, variables such a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conditions, human 

capital, domestic investment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variabl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long with several transi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rade/foreign exchange system. The 

policies which simultaneously affect all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re not feasible, and are likely to put a greater burden on the country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along 

with timing and sequenc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from transition economies.

The study proposes policies that can successfully eliminate fundamental 

barriers to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providing greater economic 

boost but reducing the possibility of shocks for the country. By conducting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ocialist economies in addition to the empirical analy-

sis, the study seeks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empirical study. 

This study presents policies by period, dividing the periods into short term, 

mid term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should set out to 

introduce small-scale privatisation on its own along with price liberal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offer help with respect to improvement 

of the impoverished country’s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nutritional/dietary 

conditions of its population. For the mid and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garding improvement of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s, 

large-scale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adopting these policies,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

munity is indispensable.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have often been suggested without firm aca-

demic evidence.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evidence which can help empirically evaluate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is issue in that it also 

suggests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ies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both sequencing and timing.

Unfortunately, this study was not able to consider all variables regarding 

economic growth. Instead, it chose variables that can be applied to policies 

and of which relevant data were accessible. Despite such limitations, this re-

search can hopefully become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policy research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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